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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개요

1. 연구 배경과 목적

q 연구 배경

 ¦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함)는 2025년 예산 1조 

4.884억원(추가경정예산 포함)이며, 인구수 551,234명(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25개구 중 3위이고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18위로 기초자치단체를 선도하는 자치구에 해당됨.

 ¦ 지방의회는 대의기관ㆍ입법기관ㆍ감시기관임.

   - 따라서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른 정책집행을 위하여 조례를 제ㆍ개정 및 폐지하는 

입법기관이며, 예ㆍ결산 심의ㆍ확정 및 행정사무 감사ㆍ조사 등

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장의 행정집행을 감시ㆍ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함.

 ¦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

의회가 대의기관ㆍ입법기관ㆍ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

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회 및 의회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민주화ㆍ합리화ㆍ효율화가 필요함.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강서구의회”라 함) 또한 강서구

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회 및 의회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있

어서 민주화ㆍ합리화ㆍ효율화가 달성되었는지 자가진단을 통한 

개선 노력을 게을리하여서는 아니됨.

 ¦ 이에 강서구의회가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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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강서구의회 구성

ㆍ운영과 강서구의회 사무국 구성ㆍ운영을 민주화ㆍ합리화ㆍ효율

화를 저해하는 요인을 찾아 개선할 필요가 있음.

q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강서구의회 구성ㆍ운영 및 강서구의회 사무국 구성ㆍ

운영에 있어서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을 찾아 그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강서구의회가 강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첨병으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전국 243개(광역자치단체 17개 및 기초

자치단체 226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

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연구의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음.

   - 강서구의회 의정활동 실태 분석을 통한 의회 구성ㆍ운영의 비효

율적 요소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w 강서구의회 의원들의 입법 활동, 감시ㆍ견제 활동, 예ㆍ결산 

활동, 주민대표로서의 활동, 기타 국내외 의정활동 등 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주민의 대의기관ㆍ입법기관ㆍ감시기관으로서

의 역할 수행 정도를 파악하고, 본래의 의회 역할을 저해하는 

요소를 찾아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강서구의회 사무국의 구성ㆍ운영 실태 분석을 통한 의정지원조

직의 비효율적 요소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w 강서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인 사무국의 

구성ㆍ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강서구의회 의원들이 충실한 의

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를 찾

아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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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의회의 독립성ㆍ자주성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ㆍ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w 강서구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는 입법권과 지방의회의 인사

권ㆍ조직권ㆍ예산편성권 등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 

예속되어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

에, 법ㆍ제도적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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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범위

가. 장소적 범위

q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나. 시간적 범위

q 2022. 7. 1. ∼ 2025. 6. 30.(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의원임기 기

간)

다. 내용적 범위

q 강서구의회 의정활동 현황 분석

¦ 강서구의회 개요 및 주요 현황 조사

¦ 강서구의회 의정활동 및 사무국 조직 현황 조사

q 지방의회 관련 최근 법ㆍ제도적 실태 분석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지방의회 관계 

법령 실태 조사ㆍ분석

¦ 강서구의회사무국 소관 조례 등 자치법규 실태 분석

q 강서구의회 발전과 의정혁신을 위한 정책제안 제시

¦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ㆍ제도적 방안 마련

¦ 의정활동 효율화를 위한 의회 구성 및 운영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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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인 의정지원을 위한 의회사무국 구성 및 운영 방안 마련

q 그 밖에 본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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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강서구의회 의정활동 현황 및 분석

1. 기초자치단체 인구수 및 지방의회 의원수

q 2025년 8월말 기준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강서구의 주민수는 

551,234명으로 전체 18위를 차지하고 있음.

¦ 단일 기초자치단체 중 주민수 100만명을 초과하는 지역은 경기

도 수원시ㆍ용인시ㆍ고양시 등 3곳이며, 경상남도 창원시와 경

기도 화성시ㆍ성남시는 주민수가 90만명을 초과하는 거대 기초

자치단체임.

- 특히, 경기도 수원시ㆍ용인시ㆍ고양시ㆍ화성시와 경상남도 창

원시는 ‘특례시’1)로 지정되어 있음.

¦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수는 551,234명으로 전국 226개 기초자

치단체 중 18위, 서울특별시 25개 기초자치단체 중 3위를 차지

하고 있음.

¦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는 아래 <표 1>의 20개 기초자치

단체 이외에 대구광역시 달서구(519,664명)와 경기도 시흥시

(514,274명) 2곳을 포함하여 22개임.

1)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새로이 도입된 ‘특례시’ 제도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100만명 이상인 대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데, 2022년 1월 13일 경기도 수원시ㆍ용인시ㆍ고
양시와 경상남도 창원시가 지정되었고, 2025년 1월 1일 경기도 화성시가 추가로 지정
되었음. 특례시는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ㆍ재정 권한을 부여받아 중앙정부와 협의하거
나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무가 확대되는 등 행정 및 재정 권한이 강화되고, 사
회복지급여 소득기준이 대도시 수준으로 향상되어 복지 혜택을 받는 주민수가 늘어나
고 관광특구 지정 승인 등 각종 인허가 처리기간이 단축되어 대민행정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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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인구 순위

순위 기초자치단체명 주민수(명) 순위 기초자치단체명 주민수(명)

1 경기도 수원시 1,189,487 11 인천광역시 서구 646,703

2 경기도 용인시 1,093,639 12 서울특별시 송파구 645,953

3 경기도 고양시 1,061,375 1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629,153

4 경상님도 창원시 993,530 14 경기도 안산시 614,232

5 경기도 화성시 984,384 15 경기도 평택시 604,100

6 경기도 성남시 907,526 16 경기도 안양시 563,859

7 충청북도 청주시 856,690 17 서울특별시 강남구 556,421

8 경기도 부천시 762,192 18 서울특별시 강서구 551,234

9 경기도 남양주시 730,579 19 경상남도 김해시 532,736

10 충청남도 천안시 662,959 20 경기도 파주시 521,512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025년 8월말 기준)

q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에 의한 강서구의

회 의원정수는 23명으로, 의원정수 기준으로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9번째로 많은 구의원을 보유하고 있음.

¦ 다만,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의원정수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주

민수에 비례하여 정해지는 것은 아님.

¦ 그 이유는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른 의원

정수 배정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의원정수 

배정은

-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정수는 시ㆍ도별 총정수 범위 내에서 

배분하고(「공직선거법」 제23조제1항),

- 기초자치단체별 인구 비율과 읍ㆍ면ㆍ동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제1항제1호) 하고 있기 때

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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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시행 2025. 10. 1.][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3조(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① 시ㆍ도별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의 총

정수는 별표 3과 같이 하며, 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ㆍ도의 총정

수 범위 내에서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른 당해 시ㆍ도의 자치구ㆍ시ㆍ구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자치구ㆍ시ㆍ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②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한다.

  ③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 공직선거법 [별표 3]

시ㆍ도별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총정수표(2,978명)

시  도 총 정 수

서울특별시 424

부산광역시 182

대구광역시 120

인천광역시 122

광주광역시 68

대전광역시 63

울산광역시 50

경기도 460

강원도 174

충청북도 136

충청남도 176

전북특별자치도 198

전라남도 247

경상북도 288

경상남도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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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표를 위한 여백)

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 2025. 5. 8.][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28호, 2025. 5. 8. 일부개정]

제4조(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기준) ① 법 제23조(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법 별표 3의 시ㆍ도별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원의 총정수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ㆍ시ㆍ군별 인구 비율과 읍ㆍ면ㆍ동수 비율 등

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 및 읍ㆍ면ㆍ동수의 기준일은 최근의 통계에 따라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되, 읍ㆍ면ㆍ동 통합이 

있는 때에 읍ㆍ면ㆍ동수의 기준일은 통합 전 통계에 따를 수 있다.

  2.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이하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이라 

한다)정수는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에서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정하고, 지역선거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이하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

원”이라 한다)정수는 그 나머지 인원으로 한다.

  ②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자치구ㆍ시ㆍ군 안에서 지역

선거구별로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0 -

<표 2> 주민수 상위 20개 기초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정수 현황

순위 기초자치단체명
주민수

(명)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수

소계

지역구의원 비레대표의원

지역구수

(개)

의원수

(명)

의원수

(명)

1 경기도 수원시 1,189,487 37 13 33 4

2 경기도 용인시 1,093,639 32 11 28 4

3 경기도 고양시 1,061,375 34 13 30 4

4 경상님도 창원시 993,530 45 17 40 5

5 경기도 화성시 984,384 25 8 22 3

6 경기도 성남시 907,526 34 14 30 4

7 충청북도 청주시 856,690 42 14 37 5

8 경기도 부천시 762,192 27 10 24 3

9 경기도 남양주시 730,579 21 7 19 2

10 충청남도 천안시 662,959 27 11 24 3

11 인천광역시 서구 646,703 20 6 18 2

12 서울특별시 송파구 645,953 26 10 23 3

1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629,153 35 12 31 4

14 경기도 안산시 614,232 20 8 18 2

15 경기도 평택시 604,100 18 7 16 2

16 경기도 안양시 563,859 20 8 18 2

17 서울특별시 강남구 556,421 23 9 20 3

18 서울특별시 강서구 551,234 23 8 20 3

19 경상남도 김해시 532,736 25 8 22 3

20 경기도 파주시 521,512 15 5 13 2

자료: 해당 의회 홈페이지 게재 의원정수 현황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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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회 조직 현황 및 분석

q 강서구의회 조직

¦ 강서구의회는 의장 – 부의장으로 의장단을 구성하고, 4개의 상

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음.

- 4개의 상임위원회는 운영위원회ㆍ행정재무위원회ㆍ미래복지위

원회ㆍ도시교통위원회임.

- 특별위원회는 사안이 발생할 때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보통 예산과 결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둠.

§ 강서구의회는 2025년 9월 4일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켰음.

¦ 강서구의회 각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 및 업무 내용은 다음 <표 

3>과 같음.

의장

부의장

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9명)

행정재무위원회

(7명)

미래복지위원회

(8명)

도시교통위원회

(7명)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7명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6명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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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의회 의원 23명 중 의장을 제외한 22명의 의원이 겸임상

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3개 상임위원회에 배치됨.

- 행정재무위원회에는 7명, 미래복지위원회는 8명, 그리고 도시교

통위원회는 7명이 각각 배치됨.

q 주민수 상위 20개 기초자치단체 의회 조직 구성 현황

¦ 경기도 수원특례시의회

<표 3> 강서구의회 구성 및 주요 업무 

구분 직위 업무

의장단

의장 - 강서구의회 대표, 의회 사무 감독

부의장 - 의장 유고 시 의장직무 대행

운영위원회

(9명)

위원장
- 의회운영에 관한사항

-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

항

부위원장

위원 7명

행정재무위원회

(7명)

위원장 - 감사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 행정문화국 소관에 관한 사항

- 기획재정국 소관에 관한 사항

-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관한 사항

부위원장

위원 5명

미래복지위원회

(8명)

위원장
- 미래경제국 소관에 관한 사항

- 복지가족국 소관에 관한 사항

-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

부위원장

위원 6명

도시교통위원회

(7명)

위원장
- 도시관리국 소관에 관한 사항

- 안전교통국 소관에 관한 사항

- 균형발전추진단 소관에 관한 사항

부위원장

위원 5명

자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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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37명인 경기도 수원특례시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

의 의장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 6개와 3개의 특별위

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9명), 기회재정위원회(8명), 도시

미래위원회(7명), 보건복지위원회(7명), 환경안전위원회(7명), 문

화체육교육위원회(7명) 등 6개임.

-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외에 인사

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경기도 용인특례시의회

- 의원 32명인 경기도 용인특례시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

의 의장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 5개와 2개의 특별위

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8명), 자치행정위원회(8명), 문화

복지위원회(7명), 경제환경위원회(8명), 도시건설위원회(7명) 등 

5개임.

-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8명) 2개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경기도 고양특례시의회

- 의원 34명인 경기도 고양특례시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

의 의장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 5개와 7개의 특별위

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9명), 기획재정위원회(8명), 환경

경제위원회(7명), 건설교통위원회(9명), 문화복지위원회(9명) 등 

5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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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이외에 고

양시 기업유치 특별위원회, 고양시 K-컬처밸리 성공적 육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고양시 1기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

을 위한 특별위원회, 고양시 체육정상화 특별위원회 등 5개를 

추가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경상남도 창원특례시의회

- 의원 45명인 경상남도 창원특례시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

명의 의장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 5개와 2개의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8명), 기획재정위원회(11명), 산업

경제복지위원회(11명), 문화환경도시위원회(11명), 건설해양농림

위원회(11명) 등 5개임.

-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2개를 구

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경기도 화성특례시의회

- 의원 25명인 경기도 화성특례시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

의 의장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 5개와 3개의 특별위

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7명), 기획행정위원회(6명), 경제

환경위원회(6명), 문화복지위원회(6명), 도시건설위원회(6명) 등 

5개임.

-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외에 수원

공항화성시이전반대특별위원회 등 3개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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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의회

- 의원 34명인 경기도 성남시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의 의

장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 5개와 2개의 특별위원회

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12명), 행정교육위원회(8명), 경제

환경위원회(8명), 문화복지체육위원회(9명), 도시건설위원회(9명)

등 5개임.

-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12명)와 윤리특별위원회(11

명) 2개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충청북도 청주시의회

- 의원 42명인 충청묵도 청주시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의 

의장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 7개와 3개의 특별위원

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9명), 행정안전위원회(7명), 경제

문화위원회(7명), 복지교육위원회(7명), 농업정책위원회(7명), 도

시건설위원회(6명), 보건환경위원회(7명) 등 7개임.

-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이외에 인

사청문위원회 등 3개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경기도 부천시의회

- 의원 27명인 경기도 부천시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의 의

장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 4개와 3개의 특별위원회

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8명), 재정문화위원회(9명), 행정

복지위원회(8명), 도시교통위원회(9명) 등 4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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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9명)와 윤리특별위원회(9명)

이외에 ○○특별위원회 등 3개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경기도 부천시의회는 특별위원회를 언제든 구성할 수 있도록 

조직상 ○○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그 조직 재량을 

발휘하고 있음.

¦ 경기도 남양주시의회

- 의원 21명인 경기도 남양주시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의 

의장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 4개와 2개의 특별위원

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8명), 자치행정위원회(6명), 복지

환경위원회(6명), 도시교통위원회(8명) 등 4개임.

-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2개를 구

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충청남도 천안시의회

- 의원 34명인 경기도 성남시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의 의

장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 5개와 2개의 특별위원회

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10명), 경제산업위원회(7명), 행정

보건위원회(6명), 복지문화위원회(6명), 건설도시위원회(7명) 등 

5개임.

-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6명) 2개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 의원 20명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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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 4개와 2개의 특별위원

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5명), 기획재정위원회(7명), 복지

도시위원회(6명), 환경경제안전위원회(6명) 등 4개임.

-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2개를 구

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 의원 26명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

의 의장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 4개와 2개의 특별위

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상임위원회는 운영위원회(9명), 행정교육위원회(9명), 재정복지

위원회(8명), 도시건설위원회(8명) 등 4개임.

-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2개를 구

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회

- 의원 35명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의 의장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 5개와 4개의 특

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상임위원회는 운의회영위원회(9명), 행정위원회(8명), 복지환경

위원회(8명), 문화경제위원회(9명), 도시건설위원회(9명) 등 5개

임.

-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이외에 인

사청문특별위원회, 행정감사특별위원회 등 총 4개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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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산시의회

- 의원 20명인 경기도 안산시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의 의

장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 4개와 2개의 특별위원회

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

회, 도시환경위원회 등 4개임.

-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2개를 구

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경기도 평택시의회

- 의원 18명인 경기도 평택시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의 의

장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 4개와 2개의 특별위원회

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8명), 기획경제위원회(5명), 복지

환경위원회(6명), 산업건설위원회(6명) 등 4개임.

-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2개를 구

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경기도 안양시의회

- 의원 20명인 경기도 안양시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의 의

장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 4개와 3개의 특별위원회

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7명), 총무경제위원회(7명), 보사

환경위원회(6명), 도시건설위원회(6명) 등 4개임.

- 특별위원회는 상설위원회와 비상설위원회로 구분되고, 상설위

원회로는 윤리특별위원회(8명)를 두고, 비상설위원회로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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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특별위원회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두어 총 3개를 구성하

여 운영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 의원 23명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

의 의장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 4개와 2개의 특별위

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상임위원회는 운영위원회(9명), 행정안전위원회(8명), 경제도시

위원회(7명), 복지문화위원회(7명) 등 4개임.

- 특별위원회는 상설위원회로서 윤리특별위원회(9명)와 비상설위

원회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경상남도 김해시의회

- 의원 25명인 경상남도 김해시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의 

의장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 4개와 2개의 특별위원

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9명), 행정자치위원회(8명), 사회

산업위원회(8명), 도시건설위원회(8명) 등 4개임.

- 특별위원회는 상설위원회인 윤리특별위원회(9명)와 비상설위원

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경기도 파주시의회

- 의원 15명인 경기도 파주시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의 의

장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 3개와 2개의 특별위원회

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7명), 자치행정위원회(7명), 도시

산업위원회(7명) 등 3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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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2개를 구

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표 4> 주민수 상위 20개 기초자치단체의 의회정수 및 위원회 구성 현황

순위 기초자치단체명
주민수

(명)
의원정수

위원회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1 경기도 수원시 1,189,487 37 6 3

2 경기도 용인시 1,093,639 32 5 2

3 경기도 고양시 1,061,375 34 5 7

4 경상님도 창원시 993,530 45 5 2

5 경기도 화성시 984,384 25 5 3

6 경기도 성남시 907,526 34 5 2

7 충청북도 청주시 856,690 42 7 3

8 경기도 부천시 762,192 27 4 3

9 경기도 남양주시 730,579 21 4 2

10 충청남도 천안시 662,959 27 5 2

11 인천광역시 서구 646,703 20 4 2

12 서울특별시 송파구 645,953 26 4 2

1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629,153 35 5 4

14 경기도 안산시 614,232 20 4 2

15 경기도 평택시 604,100 18 4 2

16 경기도 안양시 563,859 20 4 3

17 서울특별시 강남구 556,421 23 4 2

18 서울특별시 강서구 551,234 23 4 2

19 경상남도 김해시 532,736 25 4 2

20 경기도 파주시 521,512 15 3 2

자료: 해당 의회 홈페이지 게재 의원정수 및 위원회 현황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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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결

  ¦ 인구수 상위 20개 기초자치단체 의회 위원회 구성을 보면, 의원

정수에 따른 상임위원회 개수는 겸임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

회를 제외하고, 각 상임위원회에 의원 6~9명을 배치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는 7~8명을 배치함.

  ❍ 이런 일반적인 의원수 배치를 통한 상임위원회의 개수를 정하는 

방법에 따를 경우, 겸임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3개 상임위원회에 의원 7~8명을 배치하는 강서구의회는 다른 지

방의회과 비슷한 구조로 상임위원회 수를 결정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강서구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중설하여 상임위원회 배치 

의원수를 줄여 운영하기 보다는 사안이 발생할 때 기존 상임위

원회에 회부하거나 상임위원회 회부가 곤란한 사안의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해 보임. 

<표 5> 주민수 상위 20개 기초자치단체의회 의원정수 별 상임위원회 수 현황

의원정수 상임위원회 수 해당 기초자치단체 의회

45인 이상 5 경상남도 창원시

40인 이상 45인 미만 7 충청북도 청주시

35인 이상 40인 미만 5~6 경기도 수원시(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5)

30인 이상 35인 미만 5
경기도 용인시(5), 경기도 고양시(5), 경기도 

성남시(5)

25인 이상 30인 미만 4~5

경기도 화성시(5), 경기도 부천시(4), 충창남

도 천안시(5), 서울특별시(4), 경상남도 김해

시(4) 

20인 이상 25인 미만 4

경기도 남양주시(4), 인천광역시 서구(4), 경

기도 안산시(4), 경기도 안양시(4), 서울특별

시 강남구(4), 서울특별시 강서구(4)

15인 이상 20인 미만 3~4 경기도 평택시(4), 경기도 파주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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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회 사무국 조직 현황 및 분석

q 강서구의회 사무국 조직

¦ 강서구의회는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있

음.

- 사무국은 사무국장이 총괄하고, 의정팀ㆍ의사팀ㆍ홍보팀ㆍ정

책지원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의정팀은 팀장과 팀원 14명으로, 의사팀은 팀장과 팀원 5명으

로, 홍보팀은 팀장 1명과 팀원 3명으로, 그리고 정책지원팀은 

팀장 1명과 팀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강서구의회 사무국의 각 팀별 분장된 업무는 다음 <표 6>과 같

음.

(이하 표 삽입을 위한 여백)

사무국장

전문위원실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정책지원팀

팀장 1명

주무관 14명

팀장 1명

주무관 5명

팀장 1명

주무관 3명

팀장 1명

정책지원관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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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의회 사무국 조직은 다른 시ㆍ군ㆍ구의회처럼 의정ㆍ의

사ㆍ홍보ㆍ정책지원의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업무분장 또

한 다른 시ㆍ군ㆍ구의회와 크게 다르지 않음.

<표 6> 강서구의회 사무국 업무 분장 현황

구분 담당업무 비고

전문위원실

-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 및 청원 등의 심사 및 검토보고서 

작성

※ 운영위원회: 임기제 직원 인사 및 채용 / 의원 위원회 

추천에 관한 사항

의정팀

- 국서무 및 주요업무계획 수립

- 직원 인사ㆍ복무에 관한 사항

- 기관평가(청렴도 평가, 대내외 기관평가 등)

- 의장(부의장) 의전행사 수행 및 일정관리

- 의원 행사, 신분에 관한 사항

- 의원 및 의회 교류에 관한 사항(자체교육 및 위탁교육, 

공무 국외연수ㆍ국내연수 등)

- 의원 및 직원 급여, 제수당, 연말정산

- 의원 의정활동 지원(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등)

-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 의장차량 및 업무차량 운행 및 의전 등

의사팀

- 의사운영 계획수립 및 의사일정 작성

- 본회의, 운영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소관 업무

- 의안 접수ㆍ회부 및 의결문서 처리

-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관련 업무

- 회의속기 및 번문, 편집 등

홍보팀

- 의회 홍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의회 홈페이지 관리 및 SNS 운영

- 신문 등 간행물 구독관리 및 홍보용품 제작

- 언론 매체 보도 지원

- 의정활동 사진촬영 등 지원

- 의회 홍보 동영상 제작

- 의원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사항

- 의원 의정활동 지원 등

정책지원팀 - 의원 의정활동 지원

자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홈페이지(https://gsc.gangseo.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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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강서구의회 사무국은 7급 이하 임기제공무원(정책지원관)

에 대한 채용 및 인사 업무를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업무를 

분장하여 운영하고 있음.

§ 즉, 강서구의회는 직원을 의회 소속 공무원의 다수를 차지하

는 7급 이하 임기제 공무원(정책지원관)에 대한 인사업무와 

강서구로부터 파견된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업무를 이원

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 강서구의회는 사무국장 산하에 전문위원실을 별도 조직으로 구

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행정재무위원회와 미래복지위원회는 

수석전문위원 1명/전문위원 1명/주무관 1명을, 운영위원회는 수

석전문위원 1명/주무관 1명을, 그리고 도시교통위원회는 전문위

원 2명/주무관 1명을 각각 배치하고 있음.

❍ 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직원 정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

무원 정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45명이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일

반직 총원 43명에 4급 행정 1명, 5급 행정 2명/행정 또는 별정 

1명 등 총 3명, 6급 행정 6명, 7급 행정 22명/속기 3명 총 25명,

8급 행정 3명/속기 1명 총 4명, 9급 행정 1명/공업 1명/운전 2

사무국장

운영위원회 행정재무위원회 미래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1명

주무관 1명

수석전문위원 1명

전문위원 1명

주무관 1명

수석전문위원 1명

전문위원 1명

주무관 1명

전문위원 2명

주무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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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총 4명이며, 별정직 7급 상당 비서 2명으로 총 45명임.

q 주민수 상위 20개 기초자치단체 의회 사무국 조직 구성 현황

¦ 경기도 수원특례시의회 사무국 조직

- 경기도 수원특례시의회 사무국은 사무국장 산하에 의정담당관 

1명을 두고 있으며, 의정담당관 아래로 의정팀, 인사채용팀, 의

사팀, 속기팀, 홍보팀, 그리고 입법팀 등 6개 팀으로 구성함.

§ 경기도 수원특례시의회 사무국의 입법팀은 주요 업무로 의회 

관련 입법 및 법제 업무, 의원 연구활동(의원연구단체) 지원,

의회 법률 고문 운영 등을 수행하는데, 다른 기초자치단체 

의회 사무국의 정책지원관으로 구성된 정책지원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임.

(이하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7>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국 정원현황

(단위: 명)

총원

공무원 정원

별정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45 43 1 3

행정 2

행정/별정 1

6 25

행정 22

속기 3

4

행정 3

속기 1

4

행정 1

공업 1

운전 2

2

(7급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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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전문위원실

의정팀 인사채용팀 의사팀 속기팀 홍보팀 입법팀

- 경기도 수원특례시의회 사무국은 각 상임위별로 전문위원을 두

고 있음.

¦ 경기도 용인특례시의회 사무국 조직

- 경기도 용인특례시의회 사무국은 사무국장 산하에 의정담당관

과 의사입법담당관을 두고 있음.

- 의정담당관 산하에는 의정팀, 인사운영팀, 홍보팀, 방송미디어

팀, 교육개발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사입법담당

관 산하에는 의사팀, 입법지원팀, 의정기록팀, 정책지원팀 등 4

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의정담당관 산하의 교육개발팀은 의원 연수 및 교육, 공무 

국외 출장, 그리고 직원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또한 경기도 용인특례시의회 사무국은 의원 정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정책지원팀 이외에 의사입법담당관 산하에 입법지

원팀을 두고 있는데, 입법지원팀은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안 

작성 지원과 입법 및 법률 고문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

하고 있어 별도의 입법지원조직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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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용인특례시의회 사무국은 비서실장 1명 이외에 주무관 

10명으로 구성된 비서실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 의장 및 부의

장에 대한 비서 업무 이외에 의원에 대한 비서 업무와 사무국

장에 대한 비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경기도 용인특례시의회 사무국은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 1명 

및 업무지원 팀원 1명과 의사진행지원 팀원 1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경기도 고양특례시의회 사무국 조직

- 경기도 고양특례시의회 사무국은 사무국장 산하에 의정담당관

을 두고 있으며, 의정담당관 아래로 의정팀, 의회운영팀, 인사

팀, 의회홍보팀, 의사팀, 의정기록관리팀, 비서팀 등 7개 팀을 

두고 있음.

§ 경기도 고양특례시의회 사무국 조직의 특성은 의회운영팀을 

두고 있다는 것인데, 의회운영팀은 의회 행사 추진, 자매 우

호, 의원 연수, 의장협의회, 포상 및 관용차량 운행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부서임.

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전문위원 의사입법담당관

의

정

팀

인

사

운

영

팀

홍

보

팀

방

송

미

디

어

팀

교

육

개

발

팀

의

사

팀

입

법

지

원

팀

의

정

기

록

팀

정

책

지

원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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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전문위원실

의정팀
의회

운영팀
인사팀

의회

홍보팀
의사팀

의정

기록

관리팀

비서팀

- 경기도 고양특례시의회 사무국의 특징 중 하나는 전문위원실 

구성임.

§ 경기도 고양특례시의회 사무국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

원 1명과 의사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 1명, 그리고 상임위원

회별로 3명에서 5명까지의 정책지원관으로 구성하고 있음.

즉, 정책지원관을 사무국 내의 별도의 팀으로 구성한 것이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 산하로 구성하여 운영

하고 있음.

§ 또한 경기도 고양특례시의회 사무국은 7개의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담당하는 전문위원 

1명과 주무관 1명으로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경상남도 창원특례시의회 사무국 조직

- 경상남도 창원특례시의회 사무국은 사무국장 산하에 의정담당

관과 의사입법담당관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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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담당관 아래에 의정팀, 관리팀, 그리고 홍보팀 등 3개 팀

을 두고, 의사입법담당관 아래에 의사기록팀, 입법지원팀, 정

책연구팀 등 3개 팀을 둠.

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의사입법담당관 전문위원실

의정팀 관리팀 홍보팀
의사

기록팀

입법

지원팀

정책

지원팀

- 경상남도 창원특례시의회 사무국은 정책지원팀 이외에 입법지

원팀을 별도로 두어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의 입법을 지원하도

록 하는 것이 조직 특징임.

- 경상남도 창원특례시의회 사무국은 전문위원실에 각 상임위원

별로 전문위원을 두고 있음.

¦ 경기도 화성특례시의회 사무국 조직

- 경기도 화성특례시의회 사무국은 사무국장 산하에 의정담당관 

1명을 두고 있으며, 의정담당관 아래로 의정팀, 운영지원팀, 의

사팀, 홍보팀, 입법지원팀, 그리고 의정기록팀 등 6개 팀으로 

구성함.

§ 경기도 화성특례시의회 사무국은 의원 및 직원 교육, 의원ㆍ

의회의 주요 행사, 그리고 의원의 국내ㆍ외 출장을 담당하는 

의정지원팀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팀장 1명, 변호사 1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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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문관 4명으로 구성된 입법지원팀을 별도 팀으로 구성

하여 자치법규 입안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전문위원실

의정팀 운영지원팀 의사팀 홍보팀 입법지원팀 의정기록팀

§ 경기도 화성특례시의회 사무국 조직 특성 중 또 다른 하나는 

홍보팀에 직원을 많이 배분하여 의정활동 홍보에 중점을 두

고 있는 것인데, 팀원 1명에 주무관 10명을 배치하여 운영하

고 있음.

- 경기도 화성특례시의회 사무국은 각 상임위별로 전문위원을 두

고 있으며, 주무관을 통해 전문위원을 보좌하도록 하고, 정책지

원관을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관리ㆍ감독하도록 하고 있음.

¦ 경기도 성남시의회 사무국 조직

- 경기도 성남시의회 사무국은 사무국장 산하에 사무과장 1명을 

두고 있으며, 사무과장 아래로 의정팀, 인사운영팀, 의사팀, 의

정기록팀, 홍보팀, 그리고 입법지원팀 등 6개 팀으로 구성함.

§ 경기도 성남시의회 사무국의 입법지원팀은 주요 업무로 입법 

업무, 의원연구단체 지원, 입법자문 등을 수행하는데, 입법지

원팀을 정책지원팀과 구분하고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특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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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사무과장 전문위원실

의정팀 인사운영팀 의사팀 의정기록팀 홍보팀
입법

지원팀

- 경기도 성남시의회 사무국은 각 상임위별로 전문위원을 두고,

주무관을 통해 전문위원을 보좌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정책

지원관을 각 상임위원회 별로 배치하여 전문위원이 정책지원관

을 관리ㆍ감독하도록 하고 있음.

¦ 충청북도 청주시의회 사무국 조직

- 충청북도 청주시의회 사무국은 사무국장 산하에 의정팀, 의사

팀, 홍보팀, 그리고 입법지원팀 등 4개 팀으로 구성함.

§ 충청북도 청주시의회 사무국의 입법지원팀은 주요 업무로 의

원발의 의안 등에 대한 입법 검토 및 법제 업무, 각종 법률

자문, 의원연구단체 지원 등을 수행하는데, 입법지원팀을 정

책지원팀과 구분하고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특징

임.

§ 충청북도 청주시의회 사무국은 홍보팀에 팀장 1명과 팀원 7

명을 배치함으로써 의정활동 홍보에 중점을 둔 조직을 구성

ㆍ운영하고 있는 특징이 있음.



- 32 -

- 충청북도 청주시의회 사무국은 각 상임위별로 전문위원을 두고,

주무관을 통해 전문위원을 보좌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정책

지원관을 각 상임위원회 별로 배치하여 전문위원이 정책지원관

을 관리ㆍ감독하도록 하고 있음.

¦ 경기도 부천시의회 사무국 조직

- 경기도 부천시의회 사무국은 사무국장 산하에 의회운영전문위

원, 특별전문위원, 재정문화전문위원 각 1명씩을 두고 5급 지방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있음.

§ 의회운영전문위원 산하에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등 3개 팀

을 두고, 의사팀에 속기실을 포함시킴.

§ 특별전원위원 산하에 재정분석팀과 입법지원팀 등 2개 팀을 

둠.

§ 그리고 재정문화전문위원 산하에 상임위원회 중 재정문화위

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를 관장하도록 함.

사무국장

전문위원실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입법지원팀

팀장 1명

주무관 12명

팀장 1명

주무관 9명

팀장 1명

주무관 7명

팀장 1명

주무관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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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의회운영

전문위원
특별전문위원 재정문화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재정

분석팀

입법

지원팀

재정

문화

위원회

행정

복지

위원회

도시

교통

위원회

속기팀

- 경기도 부천시의회 사무국 전문위원실은 재정문화위원회, 행정

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의 3개 상임위원회를 재정문화위원

회 전문위원이 총괄 관리하도록 하고, 재정문화위원회 전문위

원은 지방행정사무관(5급)으로 보하고, 행정복지위원회ㆍ도시교

통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주사(6급)으로 보함.

- 또한 전문위원실에 연구원 1명과 정책지원관을 배치하여 전문

위원이 정책지원관을 관리ㆍ감독하도록 함.

- 경기도 부천시의회 사무국의 직원현황은 아래 <표 8>와 같음.

<표 8> 경기도 부천시의회 사무국 직원현황

(단위: 명)

총원

공무원 정원 시간

선택제

임기제

청원

경찰
공무직 기간제

사회

복무

요원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57 46 1 3 12 25 5 0 1 2 5 1 2

자료: 경기도 부천시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bucheon.go.kr/kr/office/cmsOffic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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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남양주시의회 사무국 조직

- 경기도 남양주시의회 사무국은 사무국장 산하에 의정팀, 의사

팀, 홍보팀, 그리고 정책지원팀 등 4개 팀으로 구성함.

- 경기도 남양주시의회 사무국은 각 상임위별로 전문위원 각 1명

씩 두고 있음.

¦ 충청남도 천안시의회 사무국 조직

- 충청남도 천안시의회 사무국은 사무국장 산하에 의정팀, 총무

팀, 의사팀, 홍보팀, 그리고 입법정책팀 등 5개 팀으로 구성하

고 있으며, 사무국장 포함 사무국 직원은 57명임.

§ 충청남도 천안시의회 사무국은 정책지원관을 중심으로 구성

된 팀을 ‘정책지원팀’이 아니라 ‘입법정책팀’으로 부르는 것

이 특징임.

사무국장

전문위원실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정책지원팀

팀장 1명

주무관 18명

팀장 1명

주무관 8명

팀장 1명

주무관 6명

팀장 1명

주무관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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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사무과장 전문위원실

의정팀 총무팀 의사팀 홍보팀 입법정책팀

- 충청남도 천안시의회 사무국은 각 상임위별로 전문위원을 두고,

2명의 주무관을 통해 전문위원을 보좌하도록 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국 조직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국은 사무국장 산하에 의정팀, 의사

팀, 의정홍보팀 등 3개 팀으로 구성함.

§ 사무국장 아래에 있는 의정팀은 팀장 1명, 팀원 4명으로 구

성되어 있음.

§ 의사팀은 팀장 1명, 팀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속기사가 

3명이며, 팀장과 팀원 1명이 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의정홍보팀은 팀장 1명, 팀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직 

상 의정 및 의사보다 홍보에 더 중점을 둔 조직 구성을 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국은 사무국장 포함 31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이 중 정책지원관은 10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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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국은 각 상임위별로 전문위원 각 1명

씩 두고 있으며,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별로 배치하여 전문

위원으로 하여금 정책지원관을 관리ㆍ감독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전문위원을 보좌하는 주무관은 배치되어 있지 않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조직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은 사무국장 산하에 의정팀, 의

회비서팀, 의사팀, 운영지원팀, 그리고 의정홍보팀 등 5개 팀으

로 구성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은 의회비서팀을 별도의 팀으

로 구성하여 비서팀장 1명과 주무관 3명으로 하여금 의장 

비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조직 상 특징임.

§ 의정팀은 팀장 1명, 팀원 11명, 의사팀은 팀장 1명, 팀원 5명,

운영지원팀은 팀장 1명, 팀원 2명, 그리고 의정홍보팀은 팀장 

1명 팀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의사팀은 팀장 포함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사 업무는 

사무국장

전문위원실

의정팀 의사팀 의정홍보팀

팀장 1명

주무관 18명

팀장 1명

주무관 8명

팀장 1명

주무관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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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과 주무관 1명 등 총 2명이 담당하고 있으며, 나머지 4

명은 속기사임.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는 의정지원팀을 별도로 두어 정책지

원관 채용 및 운영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도 정책지

원관은 전문위원실에 배치하여 전문위원의 관리ㆍ감독 하에 

정책지원관을 두는 등 정책지원관 관련 업무를 이원화한 것

이 특징임.

사무국장

사무과장 전문위원실

의정팀 의회비서팀 의사팀 운영지원팀 의정홍보팀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은 각 상임위별로 전문위원을 두

고, 2명의 주무관을 통해 전문위원을 보좌하도록 하고 있음. 또

한 정책지원관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치하여 전문위원의 관리

ㆍ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그 채용과 운영에 관한 업무를 

운영지원팀에서 하도록 하고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회 사무국 조직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회 사무국은 사무국장 산하에 의사과

장 1명을 두고 있으며, 의사과장 아래로 의정팀(12명), 의사팀(8

명), 공보팀(5명), 미디어홍보팀(6명), 입법정책1팀(8명), 입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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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2팀(8명) 등 6개 팀으로 구성함.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회 사무국 조직의 특징 중 하나는 

의정홍보와 관련하여 공보팀과 미디어홍보팀으로 2팀을 구

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임. 공보팀은 전통적인 언론ㆍ방송

ㆍ통신에 맞추어 보도자료 제공 등 업무를 수행하고, 미디어

홍보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유튜브 등 정보통신망

을 이용한 홍보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회는 정책지원관을 2개 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함.

사무국장

의사과장 전문위원실

의정팀 의사팀 공보팀
미디어

홍보팀

입법정책

1팀

입법정책

2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회 사무국은 각 상임위별로 전문위원을 

두고, 회의진행을 위한 주무관 1명과 업무지원을 위한 주무관 1

명 등 각 상임위원회별로 총 2명의 주무관을 통해 전문위원을 

보좌하도록 하고 있음.

¦ 경기도 안산시의회 사무국 조직

- 경기도 안산시의회 사무국은 사무국장 산하에 의정팀(13명), 행

정지원팀(2명), 의사팀(7명), 홍보팀(6명), 그리고 입법지원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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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등 5개 팀으로 구성하고 있음.

§ 경기도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조직 상 특징은 행정지원팀을 

팀장 1명과 주무관 1명으로 구성하면서 인사업무를 담당하

도록 의정팀에서 분리하여 구성한 점임.

§ 또한 경기도 안산시의회 사무국은 정책지원관 중심으로 구성

된 입법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면서도 각 상임위원회 전문

위원실에 각 1명씩의 정책지원관을 배치하여 의원회 의원발

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의안심사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여 

전문위원을 보좌하도록 하고 있음.

사무국장

전문위원실

의정팀 행정지원팀 의사팀 홍보팀 입법지원팀

- 경기도 안산시의회 사무국은 각 상임위별로 전문위원을 두고,

전문위원은 1명의 주무관을 통해 위원회 의사진행보조 및 지원

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의안심사보고서 관련 지원을 정책

지원관 1명을 통해 보좌를 받도록 하고 있음.

¦ 경기도 평택시의회 사무국 조직

- 경기도 평택시의회 사무국은 사무국장 산하에 의정팀(9명), 의

사팀(7명), 홍보팀(5명), 정책지원팀(10명), 그리고 관리팀(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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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5개 팀으로 구성하고 있음.

§ 경기도 평택시의회 사무국의 조직 상 특징은 관리팀을 의정

팀에서 분리하여 팀장 1명과 팀원 5명 등 총 6명을 배치한 

별도의 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청사방호, 업

무 및 의전 차량 관리,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 등을 수행하도

록 함.

사무국장

전문위원실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정책지원팀 관리팀

- 경기도 평택시의회 사무국의 직원 현황은 아래 <표 9>과 같음.

- 경기도 평택시의회 사무국은 각 상임위별로 전문위원을 두고,

2명의 주무관을 통해 전문위원을 보좌하도록 하고 있음.

<표 9> 경기도 평택시의회 사무국 직원현황

(단위: 명)

구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원 40 1 2 10 16 9 2
공무직 2

청원경찰 1

휴직 2

시간선택제/임기제 4
현원 39 1 2 10 16

9

(임기제 2)
1

자료: 경기도 평택시의회 홈페이지(https://www.ptcouncil.go.kr/coun/ontro/organiza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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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양시의회 사무국 조직

- 경기도 안양시의회 사무국은 사무국장 산하에 의정팀(15명), 의

사팀(7명), 홍보팀(6명), 정책지원팀(12명) 등 4개 팀으로 구성하

고 있음.

- 경기도 안양시의회 사무국은 각 상임위별로 전문위원을 두고,

1명의 주무관으로 하여금 의사진행을 보조하도록 하고, 1명의 

직원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 활동지원을 하도록 하여 총 2명의 

보좌인력을 통해 전문위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국 조직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국은 사무국장 산하에 의정팀(13

명), 행정지원팀(8명), 의사팀(10명), 홍보팀(7명), 그리고 정책지

원팀(13명) 등 5개 팀으로 구성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국은 행정지원팀을 의정팀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구성하여 의원 및 의회의 외부행사를 지원

하도록 하고 있음.

사무국장

전문위원실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정책지원팀

팀장 1명

주무관 14명

팀장 1명

주무관 6명

팀장 1명

주무관 5명

팀장 1명

정책지원관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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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국은 전문위원실을 두고 있는데, 1

명의 수석전문위원을 통해 전문위원실을 총괄하도록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의 전문위원을 두고 있음.

¦ 경상남도 김해시의회 사무국 조직

- 경상남도 김해시의회 사무국은 사무국장 산하에 의정팀(11명),

의사팀(5명), 총무팀(4명), 의정홍보팀(5명) 등 4개 팀으로 구성

하고 있음.

§ 경상남도 김해시의회 사무국은 공무원 인사 등 복무관리를 

위하여 의정팀과 분리된 총무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하

고 있음.

사무국장

전문위원실

의정팀 행정지원팀 의사팀 홍보팀 정책지원팀

사무국장

전문위원실

의정팀 의사팀 총무팀 의정홍보팀

팀장 1명

주무관 10명

팀장 1명

주무관 4명

팀장 1명

주무관 3명

팀장 1명

주무관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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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김해시의회 사무국은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 이외

에 주무관과 정책지원관을 배치하여 전문위원을 보좌하도록 하

고 있는데, 구성비율은 상임위원회별로 다름.

§ 의회운영위원회는 수석전문위원 1명을 두고, 전문위원 1명과 

주무관 1명이 수석전문위원을 보좌하도록 하고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는 각 위원회별로 전문위원 

1명을 두고, 주무관 1명과 정책지원관 4명을 통해 보좌를 받

을 수 있도록 구성함.

§ 도시건설위원회는 전문위원 1명을 두고, 주무관 2명과 정책

지원관 3명을 통해 보좌를 받도록 하고 있음. 다만, 다른 상

임위원회와는 달리 주무관 1명을 정책지원관과 동일한 업무

를 부여하여 정책지원관 1명의 부족분을 메우고 있음.

¦ 경기도 파주시의회 사무국 조직

- 경기도 파주시의회 사무국은 사무국장 산하에 의정팀(11명), 의

사팀(5명), 자치지원팀(5명), 도시지원팀(7명), 의정홍보팀(5명)

등 5개 팀으로 구성하고 있음.

§ 경기도 파주시의회 사무국은 정책지원관을 각 위원회별 소속 

위원을 지원하는 직원을 중심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

원 의정활동 지원관은 자치지원팀에, 도시산업위원회 소속 

의원 의정활동 지원관은 도시지원팀에 배치하여 정책지원관

을 2개 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함.

§ 경기도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원 현황은 의정팀은 팀장 1명과 

팀원 10명, 의사팀은 팀장 1명과 팀원 4명, 자치지원팀은 팀

장 1명과 팀원 4명, 도시지원팀은 팀장 1명과 팀원 6명,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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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정홍보팀은 팀장 1명과 팀원 4명으로 총 34명임.

사무국장

전문위원실

의정팀 의사팀 자치지원팀 도시지원팀 의정홍보팀

- 경기도 파주시의회 사무국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1명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문위원실을 두고 있음.

q 소결

❍ 의회사무기구에 사무국장 밑에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기

능을 수행하는 직위를 두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의회사무국이 있

음.

- 사무국장 보좌기능 직위 1개를 둔 지방의회

§ 경기도 수원특례시의회, 경기도 고양특례시의회, 경기도 화성

특례시의회 사무기구는 사무국장 – 의정담당관의 사무기구 

(정) - (부)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경기도 성남시의회, 충청남도 천안시의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회는 사무국장 – 사무과장의 

사무기구 (정) - (부)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사무국장 보좌기능 직위 2개를 둔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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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용인특례시의회, 경상남도 창원특례시의회는 사무국

장 밑에 의정담당관과 의사입법담당관 2명을 두어 사무기구 

(정) - (부)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사무국장 보좌기능 직위 3개를 둔 지방의회

§ 경기도 부천시의회는 사무국장 밑에 3명의 보좌기능을 수행

하는 직위를 두고 있는데, 그 직위가 전문위원인 것이 특징

임. 즉, 사무국장 산하에 의회운영전문위원 – 특별전문위원 

– 재정문화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사무국장을 보좌하는 (부)

사무국장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행정안전부는 정책지원관을 배치하는 형태로 1) 위원회형, 2) 사

무처(국/과)형, 그리고 3) 혼합형을 제시하면서, 지방의회가 자

율적으로 배치하도록 함.2)

- 위원회형

§ 배치: 위원회 내 전문위원실에 배치해 전문위원이 관리하는 

형태

§ 복무: 정책지원활동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 의원의 지시를 

따르되(지방의회 여건에 따라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위

원회 전문위원을 거쳐 지시 가능), 근무상황 성과관리ㆍ기타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처(국/과)장이 관리

§ 예: 경기도 고양특례시의회, 경기도 화성특례시의회, 경기도 

성남시의회, 충청북도 청주시의회, 경기도 부천시의회, 인천

광역시 서구의회, 경상남도 김해시의회

❍ 사무처(국/과)형

§ 배치: 사무처(국/과) 내 별도 부서, 팀에 배치해 관리하는 형

2) 행정안전부,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개정판)』, 2025년,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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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3)

§ 복무: 정책지원활동에 대해서는 의원의 지시를 따르되(지방의

회 여건에 따라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 전문위

원을 거쳐 지시 가능), 근무상황 성과관리ㆍ기타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처(국/과)장이 관리

§ 예: 경기도 수원특례시의회, 경기도 용인특례시의회, 경상남

도 창원시의회, 겅기도 남양주시의회, 충청남도 천안시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주시의회4), 경기도 안산시의회, 경기

도 평택시의회, 경기도 안양시의회,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경기도 파주시의회5)

❍ 혼합형

§ 배치: 일부는 위원회에 배치하고, 일부는 사무처(국/과)에 배

치해 관리하는 형태

§ 복무: 정책지원활동에 대해서는 의원의 지시를 따르되, 근무

상황 성과관리ㆍ기타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처(국/과)장이 관리

3) 행정전부는 각주 2)의 가이드라인에서 사무국형 배치의 예시로 다음과 같은 배치 형태를 예시
함.

   ① 별도 관리 조직을 두지 않고 기존 조직 내에서 관리하는 경우
     - 정책지원관의 수가 12명 미만(의원정수 24명 미만)인 시ㆍ군ㆍ구의회 등 소규모 지방의회 

및 위원회가 없는 지방의회에 적합
     - 별도 관리 조직을 두지 않고 의회사무처(국/과) 내 기존 부서에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기능

을 추가하여 정책지원관을 배치ㆍ관리
   ② 정책지원관 복무 관리를 위한 별도 팀을 신설하는 경우
     - 정책지원관의 수가 12명(의원정수 24명) 이상 20명(의원정수 40명) 미만인 시ㆍ도 및 시ㆍ

군ㆍ구의회 등 중간 규모의 지방의회에 적합
     - 시ㆍ도의회의 경우 기존 부서(입법정책담당관, 의정담당관 등) 내에 팀을 신설, 시ㆍ군ㆍ구

의회의 경우 사무국ㆍ과장 직속으로 팀을 신설
   ③ 정책지원관의 복무 관리를 위한 별도 담당관 또는 과(課)를 신설하는 경우
     - 정책지원관의 수가 20명(의원정수 40명) 이상인 대규모 의회로, 기존 조직으로는 정책지원

관의 복무 등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 적합
4)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회는 사무국 산하에 정책지원팀을 입법정책1팀과 입법정책2팀 등 2개

의 팀으로 정책지원관을 배치하고 있음.
5) 경기도 파주시의회는 사무국 산하에 정책지원관을 배치하고, 그 팀명을 정책지원관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명칭을 빌어 자치지원팀과 도시지원팀으로 명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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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 강서구의회 사무국 조직은 다른 시ㆍ군ㆍ구의회처럼 의정ㆍ의사

ㆍ홍보ㆍ정책지원의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업무분장 또한 

다른 시ㆍ군ㆍ구의회와 크게 다르지 않음.

❍ 다만, 강서구의회 사무국은 7급 이하 임기제공무원(졍책지원관)

에 대한 채용 및 인사 업무를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업무를 

분장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사무국 직원을 이원화하여 채용 및 

인사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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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서구의회 사무국 운영

가. 의회사무국 정원ᆞ현원 현황

❑ 강서구의회 사무국 정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제호에 따라서 45명임.

❍ 이 중 4급 1명, 5급 3명이고 나머지는 6급 이하임.

❑ 2025년 9월을 기준으로 할 때 강서구의회 사무국의 현원은 46명이

고, 이 중 의회소속 현원은 22명이고, 강서구로부터 파견된 일반직 

공무원은 24명으로 파견직 비율이 52.2%임.

❍ 강서구의회 사무국의 강서구 파견 공무원 비율은 서울특별시 자

치구 25개 중 서초구와 강동구 다음의 3위로, 파견직 공무원 비

중이 매우 높음.

❍ 용산구의회의 경우 현원 33명(정원 32명) 중 의회 소속 공무원

이 31명이고, 용산구 파견 일반직 공무원은 2명뿐으로 파견직 

비율이 6.1%에 불과함.

❍ 송파구의회, 노원구의회, 동대문구의회, 강북구의회 등이 구 본

청 파견 공무원 비율이 15% 이하임.

(이하 표 삽입을 위한 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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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정원ㆍ현원 현황

(2025년 9월 기준)

번호 자치구
구의원 

정수
정원

현원(의회소속) 현원(파견) 현원

총계수(명) 비율(%) 수(명) 비율(%)

1 송파구 26 49 46 88.5 6 11.5 52

2 강남구 23 45 40 66.7 20 33.3 60

3 강서구 23 45 22 47.8 24 52.2 46

4 관악구 22 42 38 80.9 9 19.1 47

5 성북구 22 42 25 59.5 17 40.5 42

6 노원구 21 43 40 88.9 5 11.1 45

7 동대문구 19 37 33 86.8 5 13.2 38

8 은평구 19 38 26 65.0 14 35.0 40

9 마포구 19 38 33 75.0 11 25.0 44

10 양천구 18 33 29 72.5 11 27.5 40

11 중랑구 17 36 29 76.3 9 23.7 38

12 영등포구 17 36 33 82.5 7 17.5 40

13 동작구 17 36 28 68.3 13 31.7 41

14 강동구 17 39 20 42.6 27 57.4 47

15 구로구 16 38 27 69.2 12 30.8 39

16 서초구 16 36 16 41.0 23 59.0 39

17 서대문구 15 39 27 65.9 14 34.1 41

18 성동구 14 31 17 53.1 15 46.9 32

19 광진구 14 31 19 54.3 16 45.7 35

20 강북구 14 38 36 87.8 5 12.2 41

21 도봉구 14 37 26 70.3 11 29.7 37

22 용산구 13 32 31 93.9 2 6.1 33

23 종로구 11 31 18 56.3 14 43.7 32

24 금천구 10 32 27 77.1 8 22.9 35

25 중  구 9 31 29 82.9 6 17.1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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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현재 지방공무원의 직렬에 ‘의회직’이라는 공식 직렬은 없

고,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의장에게 부여되면서 추후 구 본청 근무를 중

단하고 구의회 사무국에서만 근무하기로 하고, 전환한 일반직 공

무원을 실무상 부르는 용어로 그 소속만 전환된 것임.

나. 정책지원관의 역할

 1) 현행 정책지원관 제도 현황

r 개요

¦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자 도입된 정책지원 전

문인력으로,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보좌관 또는 비서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임.

- 과거 지방의회 의원들은 국회의원과는 달리 정책 보좌 인력이 

없어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해 지방의회의 전문

성 확보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치단체 집행부

에 대한 견제ㆍ감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지역정책을 

개발ㆍ심의하는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

로 정책지원관 제도를 도입함.

¦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ㆍ정책개발ㆍ행정감사 등 의

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방공무원으로 임

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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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은 2022년 1월 13일 전부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는

데, 즉,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는 “지방의회는 의회의 의정활동

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함.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이하에서 정책지원관의 업무범위, 인원 

배치기준, 자격요건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

¦ 정책지원관은 도입 첫해인 2022년에는 의원 정수의 4분의 1까지 

임용할 수 있었고, 그 다음해인 2023년에는 의원 정수의 2분의 

1까지 임용할 수 있음.

r 주요 역할

¦ 자치입법 지원: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와 관련된 입안

ㆍ검토, 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등 지원

¦ 정책개발: 지역 현안 조사ㆍ분석, 정책자료 작성 및 대안 제시

¦ 행정 견제 지원: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자료 수집ㆍ분석 및 질

의서 작성, 본회의ㆍ위원회에서의 질의섲 작성 및 관련 자료 분

석 지원 등

¦ 재정 심의 지원: 예산안 심의 및 결산 승인 관련 자료 작성ㆍ수

집ㆍ분석 및 지원

¦ 주민소통: 주민의견 수렴, 민원 분석, 정책 홍보자료 작성

¦ 기타 정책 활동: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행사 개최 지원, 의

원연구단체 활동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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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현행 정책지원관제도의 문제점

r 정치적 중립성 문제

¦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의원 개인의 정치활동 및 홍보를 지원하는 등 의원의 

‘보좌진’으로 인식되어 공무원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존재

함.

❍ 행정안전부는 정책지원관에게 정치중립 의무를 부과하면서 다음

과 같은 행위를 금지시킴.6)

- 「지방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 투표ㆍ미투표 권유, 서명운동 기획ㆍ주재ㆍ권유, 홍보물(문서 

ㆍ그림) 게시(타인에게 요청ㆍ권유 등 행위 포함), 기부금품 

모집(타인에게 요청ㆍ권유 등 행위 포함), 공공자금 이용(타

인에게 요청ㆍ권유 등 행위 포함), 정당ㆍ정치단체 가입ㆍ미

가입 권유,

§ 시위운동 기획ㆍ조직ㆍ지휘ㆍ참가, 원조, 정당ㆍ기타 정치단

체 간행물 발행ㆍ편집ㆍ배부ㆍ원조ㆍ방해, 특정 정당ㆍ정치

단체ㆍ후보자 지지ㆍ반대 의견의 발표 및 간행물 게재,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ㆍ기타 정치단체 지지ㆍ반대(기ㆍ완장

ㆍ복식 등 제작ㆍ배부ㆍ착용ㆍ착용권유ㆍ착용방해 등)

- 「공직선거법」상 정치중립 등 의무

§ 선거홍보용 사진촬영, 지인에게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선거구민에게 특정 후보자의 SNS 주소 등을 보내며지지 호

6) 행정안전부,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개정판)』, 2025년,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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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특정 후보자의 선거홍보물 사진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에 제시, 지방의회의원 입후보 준비를 위한 공약개발 세미나 

참여

§ 특정 정당 주최 정책ㆍ공약 개발 간담회 참석, 직무상 행위

(홍보ㆍ강연 등) 시 특정 후보자 지지ㆍ반대, 선거 임박 시기

에 정당ㆍ후보자 간 입장을 달리할 수 있는 정책 홍보, 정책

지원관이 의정활동과 무관한 지방의회의원 정치활동(정당행

사ㆍ정견발표 등) 수행

§ 업적 홍보: 주민들에게 지방자치단체ㆍ지방의회 업적을 홍보

하는 문자메시지 전송, 지방자치단체ㆍ지방의회 소식지 등을 

이용한 특정 정당의 선행 홍보, 출판기념회 개최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ㆍ지방의회 업적을 홍보하는 보도자료 제공, 정

책지원관이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 활동ㆍ선전 등을 위한 

의정보고회 지원

§ 선거운동 기획 참여ㆍ실시: 지지층 확보를 위한 행사기획 문

건 작성, 공직선거 후보자의 연설문ㆍ인터뷰 자료 등 작성ㆍ

제공 및 홍보물 검토

§ 지지도 조사 및 발표 행위: 여론조사 결과를 시청 간부 등이 

참여하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게시, 정당ㆍ후보자를 홍

보하는 내용과 지지율이 포함된 지방의회 의정활동 설문조

사 실시ㆍ공표

r 역할 혼선

¦ 의회사무국의 입법팀 또는 의정팀과 기능이 겹쳐 효율성이 떨어

지고 역할 구분이 불명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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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전문성 부족

¦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경우 7급 이하로 채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입법 및 정책 역량이 떨어지는 신인급 인력을 채용해 전문인력

을 확보하기 어려움.

r 근무환경 및 경력관리 문제

¦ 정책지원관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이 없고, 일반적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잦은 이직이 발생함.

r 제도 인식 부족

¦ 의원 보좌진으로만 인식되어 정책역량 강화라는 제도의 본래 취

지가 왜곡될 위험이 있음.

r 의원의 정책지원관 활용 방안과의 괴리

¦ 지방의회 의원들은 정책지원관을 국회의원 보좌진처럼 개별 의

원들의 의정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 수행을 바라고 있지만,

현행 법령상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여 의원들이 원하는 역할과는 차이가 발생함.

 

3) 정책지원관 배치ᆞ복무

r 강서구의회 사무국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정책지원관 배치 형태 

중 사무국형으로 배치, 즉, 사무국장 산하에 정책지원팀을 신설하

여 정책지원관을 배치ㆍ복무하게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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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 강서구의회 사무국 직원 현황 특징은 강서구 본청으로부터 파견된 

일반적 공무원의 비중이 매우 높음.

❍ 파견 공무원 비중이 높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첫

째,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단체장과 의회 간 상호 견제 및 

균형을 기본으로 하는 권력 대립형 구조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강서구 본청에서 파견나온 공무원은 강서구를 대상으로 한 견제

와 감시와 관련된 강서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역

할을 온전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고,

❍ 둘째, 파견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은 실제로는 의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의장, 더 나아가 의회 구

성원인 의원들의 업무상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뿐만 아

니라 오히려 반대세력으로 결집할 가능성이 높음. 이로 인해 강

서구의회 내에서 의원들과 직원들 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

음.

❍ 의회의 의사결정은 주민들의 선거로 선출된 의원들이 하는 것이

고, 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들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지원인력

일 뿐임. 지원인력이 의회 관련 사안에서 결정을 하고자 하는 

상황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되는 상황임.

❑ 강서구의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에서 현재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의

회 의원들뿐만 아니라 정책지원관들조차도 만족하지 못하는 운영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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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지방자치법」으로 설계된 정책지원관제도는 입법조사관 

같은 역할이지만, 지방의회 의원들이 요구하는 정책지원관제도

는 국회의원의 보좌진과 같은 역할임.7)

- 정책지원관의 핵심 업무는 조례 입안 지원, 구정 질의서 및 5

분 발언문 등 작성 등 입법조사이지만, 의원은 본인의 정치적 

활동을 원할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주민 활동 지원 및 홍보 등

으로 지방공무원 신분으로는 정치중립 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큰 역할을 요구함.

❍ 또한 현재 의원정수 1/2까지만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어, 정책

지원관 1인이 맡는 의원 2인이 다른 정당 소속 의원일 경우  

정책지원관이 서로 상반된 내용의 의정활동을 하는 경우도    

발생함.

7) 이효상, 「양파·쪽파 뽑고 블로그 관리까지···“보좌진처럼 해달라는 요구 난감”」, 경향
신문(2025. 10. 26.)(https://www.khan.co.kr/article/202510261000001#ENT, 방문: 2025. 11. 9.)

전북자치도의회 관계자는 "도의회에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보조하는 20명

의 정책지원관과 7명의 전문위원이 있다"며 "도의원들이 바라는 건 입법 

활동 보조 인력이라기보다 개인 수행 인력"이라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2024. 6. 3.),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될까…'개인 비서

화' 우려에 여론 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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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령 분석

1. 지방자치의 헌법적 이해

가. 지방자치 이해

r 지방자치의 주요 요소

  ¦ 지방자치란 통상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하여, 그 지역의 사무를 국가

의 간섭 없이 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책임 하에 직접 처리하는 것을 

의미함.

  ¦ 그 보장을 위해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

적 사무 전반을 임의로 처리하고 규율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할 것(전

권능성)과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지역적 사무에 관하여는 국가의 

개별적ㆍ구체적 지시나 후견적 감독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것(자기책임성)을 주요 요소로 한다는 점에 대해 큰 이론이 

없음.

r 지방자치는 헌법원칙임.

  ¦ 각국의 사회·역사적 배경에 따라 지방자치의 구체적인 실현형태에서

는 상이하나 현대 민주국가의 헌법은 국민주권의 지역적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를 중요한 헌법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 우리 헌법 역시 1948년 제헌헌법 제96조와 제97조에 지방자치가 규정

된 이래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내용상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음.

  ¦ 그러나 지방자치가 현실에서 본격적으로 실행되었던 것은 아니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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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 상황으로 말미암아 유보되었다가, 민주화와 함께 진행된 1987년 

현행헌법 개정 시에 지방자치 보장을 유보하는 헌법부칙 규정이 삭제

되고, 1990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근거하여 1991년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실시하면서 비로소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자치권

의 실질적 확대 등을 목적으로 2021년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었음.

r 2022년 개정 「지방자치법」에 대한 기대와 우려 교차

  ¦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규범적 판단기준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약 30년 만에 전부개정 된 지방자치법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존재함.

  ¦ 예를 들면, 「지방자치법」 제1조 목적규정에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제도변화라 평가할 수 있으나, 여전히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능률적 

수행 등을 명시함으로써 여전히 중앙집권적 행정국가라는 구조 하에 

중앙에서 정해주는 범위내에서의 중앙의 지도에 따른 자치행정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쉽지 않은 구조임.8)9)

  ¦ 이러한 「지방자치법」 제1조의 문언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자치

에 관한 “행정사무”로 제한했던 제헌헌법 제96조와는 관계에서는 

문언적·체계적으로 조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나, 비록 명목

상 헌법으로 평가받기는 하나 1963년 제3공화국 헌법부터 규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헌법 제107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규정과의 관계에서 볼 때 헌법합치적 해석의 범주에 포함가능한지 의문임.10) 

8) 1987년 헌법 개정에 따라 전부개정 된 「지방자치법」[법률 제4004호, 1988. 4. 6. 전부개정] 제
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적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22년 1월 13일
부터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1조는 “이 법은 지
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
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
정하고 있음. 

9) 중앙집권적 국가와 지방자치의 구조적 한계에 대해서는 도회근,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헌법개정
방향, 공법연구 제44집 제3호(2016), 163쪽 이하 참고.

10) 헌법(제1호, 1948. 7. 17. 제정) 제96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자치에 관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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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의 의미 

r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의 법적 성격은 지방자치행정의 제도적 

보장으로 보는데서 기인함.

  ¦ 약 30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치행정권

(Selbstverwatlungsrecht)만을 전제로 하는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의 

근원은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의 법적 성격을 지방자치행정의 제도적 

보장(institutionelle Garantie)으로 보는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

음.

  ¦ 현행 헌법은 제8장에서 제117조와 제118조의 두 개 조항에서 지방자

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제도적 보장’

으로 해석하여 입법권에 의한 지방자치의 형해화를 방지하여 최소한

의 지방자치제를 유지할 것을 선언한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음.11)

  ¦ 헌법재판소 역시 이를 제도적 보장으로 이해하면서, 제도적 보장의 본

질적 내용을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및 자치사무의 보

장’으로 파악한다.12)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헌법이 지방자치를 규정

한 것은 개인의 기본권적 자유와 유사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주관적 권

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제도를 공법상의 제도로서 보장

하는 것이라 함.

  ¦ 또한 이러한 제도적 보장의 경우, 헌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보장되

는 보호범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내용과 보호범위는 입법

정사무와 국가가 위임한 행정사무를 처리하며 재산을 관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
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헌법(1962. 12. 26. 전부개정] 제109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헌법(1987. 10. 29. 전부개정]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11)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0, 1111쪽;.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4, 1278쪽; 허 영, 한국헌법
론, 박영사, 2010, 826쪽. 

12) 헌재 1994. 12. 29. 94헌마201; 헌재 2001. 6. 28. 2000헌마735; 헌재 2006. 3. 30. 2003헌라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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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의하여 형성되고 구체화된다고 봄.

  ¦ 다만, 입법자의 형성권이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고,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으로부터 입법자에 대하여 ‘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

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요청이 나오므로, 입법자는 지방자치제도를 

입법을 통하여 폐지하거나 공동화해서는 안된다는 제약을 받음.

  ¦ 제도적 보장은 제도의 모든 변경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구

성하는 특징적이고 구조적인 핵심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 헌법재판소 역시 “제도적 보장은 기본권 보장의 경우와는 달리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입법자에게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태의 형성권을 폭넓게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최

소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음.13)

    - 이러한 제도적 보장론은 지방자치의 보장이 국가조직법

(Staatsorganisationsrecht)에 관한 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

단체는 국가조직의 일부로 행정의 주체로서 보아야 한다는 점과 입

법자에 의해 구체화되는 지방자치권의 본질은 국가가 일정 범위내

에서 자치단체에 위임하였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다는 전래권설

(Delegationstheorie)과 결부하여 헌법상 지방자치의 법적 성격을 지방

자치행정의 제도적 보장으로 보게 됨.

r 지방자치행정의 제도적 보장설은 비교헌법론적 관점에서 비판이 제기됨.

  ¦ 이러한 제도적 보장설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헌법상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해 제시된 헌법해석론에서 유래한다는 것임.

    - 즉, 바이마르헌법 제127조는 기본권에 관한 부분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연합은 법률의 한계 내에서 자치행정권(das Recht der 

Selbstverwaltung)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었음.14)

13) 헌재 2001. 11.29. 2000헌바78; 헌재 2006. 2. 23. 2005헌마403.
14) Die Verfassung des Deutschen Reiches("Weimarer Reichsverfassung") v. 11. August 1919 

Artikel 127. Gemeinden und Gemeindeverbände haben das Recht der Selbstverwal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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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당시 법실증주의(Rechtspositivismus)가 지배하던 시기에 입법권

은 헌법제정권력과 일치하며 입법자는 기본권에 구속받지 않는 것으

로 이해되었으므로 입법자의 형성권에 의한 지방자치제도의 형해화가 

용인될 수 있는 상황에서 바이마르헌법 제127조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자치제도 그 자체로서 보장하는 것이므로, 입법에 

의하여 지방자치제도가 제거되거나 본질적인 구성부분이 박탈되는 것

을 금지된다는 해석론이 수용되었음.15)

  ¦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론은 독일의 특수한 헌법적 

상황 하에 발생한 것으로서 현대의 지방자치 보장의 일반적 관점에서 

이를 고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음.16)17)

r 제도적 보장론의 한계로 최소침해원칙을 들 수 있음. 

  ¦ 헌법을 통한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은 제도의 본질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고 이 때 본질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존

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자치권한 행사의 여지를 전혀 남기지 않는 정

도가 아닌 한 본질내용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실상 입법권

과 행정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 문제를 외면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입법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 여부를 적극

적으로 심사하기는 쉽지 않고, 중앙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기관

과 사법기관의 통제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innerhalb der Schranken der Gesetze.
15) Vgl. Schmitt, Carl, Verfassungslehre, München-Leipzig 1928, S. 125 f.; Ehlers, Dirk, Die 

verfassungsrechtliche Garantie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 DVBl 2000, S. 1301, 1302 f.
16) 방승주, 지방자치법제의 헌법적 접근, 지방자치법연구 제6권 제2호(2006), 33쪽; 최봉석, 분권헌

법으로의 전환을 위한 개헌과제 - 지방의회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과제 -, 지방자치법연구 제
10권 제3호(2010), 3쪽 이하 참조.

17) 바이마르공화국 헌법상 발전된 제도적 보장이론이 독일기본법 제정 이후에 수용되었다 하더라
도 입법, 사법 및 행정권이 연방과 주 사이에 배분하는 연방국가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기
본법에 대한 균형있는 고찰 없이 주의 내부조직에 편입되어 행정권의 일부를 담당하는 지방자
치단체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만으론 우리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석론을 
도출하기 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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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지방자치를 독자적인 헌법원리로 이해할 수 있음.

  ¦ 이러한 기존의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과 달리, 현행 헌법 하에서도 국

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기능적 권력분립이라는 헌법가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를 독자적인 헌법원리로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

이 설득력이 얻고 있음.

    - 즉, 헌법체계상 정부의 장(제4장)에 속해 있는 행정부(제2절) 또는 그

보다 더 하위 범주인 행정 각부(제3관)에 속한 규정의 하나로 지방자

치를 규정하지 않고,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등과 대등

한, 별도의 독립된 제8장에서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117조 제1항의 문언상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의 

부분에서 ‘자치행정권’을, “재산을 관리하며”의 부분에서 ‘자치

재정권’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

다.”의 부분에서 ‘자치입법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

임.

  ¦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헌법이 지방자치를 중앙집권적 통치체제 내에

서 중앙정부의 행정권을 지방에 관철시키는 수단의 하나로 보거나, 하

나의 위계질서 속에서 중앙정부의 행정작용의 하위에 두려고 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으며, 각종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내용까지 보

장하려는 헌법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함.

  ¦ 이처럼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주관적 법적 지위

로서 ‘자치권의 헌법적 보장’으로 이해한다면, 이러한 자치권은 입

법자에 의하여 그 내용이 비로소 형성되는 자치권이 아니라, 마치 개

인의 기본권과 유사하게 헌법에 의하여 이미 그 보호범위가 확정됨으

로써 국가에 대하여 강력한 보호기능을 이행할 수 있는 ‘기본권 유

사적 권리’로 이해할 수 있게 됨.

  ¦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입법자가 자치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심사가 

요청된다고 함.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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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지방분권개헌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장설에 대한 타당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헌법 제정 당시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는 그 동안의 사회변화, 

즉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의 역사적 배경과 중앙집중적 정치 현실, 지역

불균형과 수도권 편중, 권한과 사무 및 재원의 중앙 집중 등의 사회현

실 등을 고려할 때,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의 법적 성격에 대해 제도적 

보장설이 여전히 타당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이러한 입장을 고

수할 경우 지방분권개헌론이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고 봄.

다. 자치입법권에 대한 이해

r 제도적 보장론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입법행위는 입법작용이 아닌 행정작

용으로서의 기능을 함.

  ¦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의 법적 성격을 제도적 보장론을 이해하는 경우, 

공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조직의 일부로 행정의 주체로 보며, 

이러한 이해는 전부개정 된 지방자치법 제1조 목적규정에서도 반영되

어 있음을 이미 살펴보았음.

  ¦ 이러한 입장을 견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일개 기관에 불과한 법인

격 없는 지방의회의 입법행위는 본질적으로 입법작용보다는 행정작용

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하거나, 자치행정권의 일종으로 봄.19) 

  ¦ 또한 헌법 제11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법령의 범위

내”라는 조례제정권의 제한규정은 법령유보로 볼 수는 없고 법령우

위로 해석하여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제정권이 인정

된다고 함.

18) Vgl. Ehlers, Dirk, DVBl 2000, S.1301 ff.
19) 한수웅,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제한하는 입법적 규율의 헌법적 한계 – 헌법재판소의 결정

에서 드러난 ‘최소한 보장 원칙’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연구 제1권(2014), 255쪽 참
고.



- 64 -

  ¦ 따라서 직접적인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보

는 것은 아니나, 지방의회에서 제정되는 조례의 법체계상 위치는 중앙

정부의 행정입법보다 하위규범으로 볼 수밖에 없음.20)

  ¦ 다만,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지방의회가 그 소관사무에 대해 

제정하는 조례의 경우 법규명령에 적용되는 포괄위임 금지원칙은 적

용되지 않는다고 봄.21)

r 지방자치를 독자적인 헌법원리로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특히 행정입법과

의 관계에서 자치입법권의 독자적 성격을 인정함.

  ¦ 헌법은 제40조에서 입법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고 제75조와 제95조

에서 행정입법권을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 각부의 장에게 부여하면

서, 이와 별도의 독립적인 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행정입법권에 대해서는 ‘법률의 구체적인 위

임의 존재’라는 제한을 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에 대해

서는 법률의 근거나 위임을 요구하지 아니하여 자치사무에 관한 한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이고 자율적인 입법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봄.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과 같은  

행정입법의 하위 규범으로 볼 수도 없으며, 자치입법은 대통령령 등과 

같은 행정입법과는 헌법적 근거를 전혀 달리 하는 독자적인 규범으로

서 자치입법과 행정입법 상호간에 수직적인 우열 관계는 존재하지 않

는다고 봄.

  ¦ 따라서 자치입법이 대통령령 등의 하위에 있는 행정입법의 하나에 불

20) 조례제정권에 대한 의견은 아니나, 제헌헌법을 기초한 유진오박사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는 
시사하는 바가 큼. 즉, “본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
할 것을 규정하였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방적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부의 간섭을 배
제하고 법률의 범위내에서 지방민의 자치로써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임. 그러하
므로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 만일 대통령령으로써 지방자치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면 그것은 지방자치의 본의에 위배되는 것이다”고 함. 유진오, 헌법해
의, 명세당, 1949, 201쪽(법제처, 헌법주석서Ⅳ 2010. 427면에서 재인용).

21) 헌재 1995. 4. 20. 92헌마264: 헌재 2004. 9. 23. 2002헌바7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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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 것으로 보고, 하나의 수직적인 규범체계 하에서 행정입법의 우위

를 전제로 대통령령 등의 행정입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을 논

하는 것은 헌법이 법률이나 행정입법과는 독자적인 근거를 통해 자치

입법권을 보장한 취지를 부정하는 것으로 봄.

  ¦ 지방자치 역시 궁극적으로 국법질서의 테두리를 벗어나 존재할 수는 

없으므로 자치입법과 국법질서가 상충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국법질서

를 우선시 되므로, 법률 및 행정입법의 내용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내

에서 자치입법이 허용된다고 함.

  ¦ 이러한 제도적 보장론과 헌법원리론은 조례제정권으로 대표되는 자치

입법과 행정입법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에서 차이를 보이나, 법

률이 명령과 조례에 동시에 구체화규율을 위임하는 경우나, 규율대상

의 특성상 전국적으로 통일적일 필요가 없고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정

하는 것이 적절한데도 법률에서 이를 명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

우, 그리고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조례로 개별사항을 규율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와 충돌하는 명령이 제정된 경우 갈등상황이 야기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대체로 조례의 우위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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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의회의 입법권 현황 및 문제점

q 지방의회는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기구임.

❑ 그러나 지방의회의 입법권은 중앙정부로부터 제한을 받는데, 즉,

지방의회는 ‘법령의 범위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지방자

치법」 제28조제1항 본문)

❍ 또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등의 사항이나 벌칙을 정

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조례로 제정할 수 없고(「지방

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 법령에서 위임된 경우 조례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음(「지방

자치법」 제28조제2항)

❑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입법권은 광역자치단체 의회로부터도 제한을 

받음. 즉, 시ㆍ군ㆍ구의 조례는 시ㆍ도의 조례를 위반해서는 안

됨.(「지방자치법」 제30조)

지방자치법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70호, 2025. 4. 1., 일부개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

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70호, 2025. 4. 1., 일부개정]

제30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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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의 요구에 의한 지방의회 입법권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에 이의가 있

으면 송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음.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송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

지방자치법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70호, 2025. 4. 1., 일부개정]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

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지방의회는 제3항에 따라 재의 요구를 받으면 조례안을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前)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⑤ ∼ ⑧ (생략)

지방자치법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70호, 2025. 4. 1., 일부개정]

제120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

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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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재의결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120조제3항)

❍ 즉,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입법권은 1) 법령에 위배되거나 시ㆍ

도의 조례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정할 수 없으며, 2) 지방자치단

체장이 이의가 있거나, 월권ㆍ법령 위반ㆍ공익의 현저한 침해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그리고 3)

법령 위반을 이유로 재의결된 조례안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

터 대법원에 피소됨으로써 제한됨.

❑ 특히, 지방의회 입법권이 제한되는 가장 큰 근거는 ‘법령’의 범위

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한 것임.

❍ 법령은 법률과 시행령ㆍ시행규칙을 포괄하는 용어로, 법률은 입

법기관인 국회에서 제정ㆍ개정되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행

정기관인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정ㆍ개정함.

❍ 그리고 조례로 위임하도록 하는 법령의 대부분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ㆍ시행규칙이기 때문에, 지방의회 및 이를 집행하는 지방

자치단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이 반영된 시행령ㆍ시행규칙의 

범위에서만 조례를 제정하고 제정된 조례를 집행함으로써 중앙

행정기관에 예속됨이 가중됨.

지방자치법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70호, 2025. 4. 1., 일부개정]

제120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

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92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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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는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하여 시행령ㆍ시행규칙으로 조례에 

위임하였던 내용을 법률로 조례에 위임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함.

❍ 법제처는 2024. 6. 28.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1193)을 제출하여 2024. 11. 28. 통과시킴으로써,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조례에 위임하였던 사안을 법률에서 직

접 조례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그리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 각 법률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

료 등의 징수) ① (생 략)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

료 등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시설

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

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

------------------------

----------. -------------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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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입장료 등) ① (생 략) 제11조(입장료 등) ① (현행과 같

음)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

설이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되, 공립수목원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

------------------------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의9(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

원회) ① (생 략)

제45조의9(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

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5조

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자치단

체의 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

역지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

------------------------

------------------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

에 따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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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법제처가 위와 같이 개별 법률 개정을 통하여 조례 위임근거

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방식으로 자치입법권

을 강화해 주는 방식은 임시방편적 해결방안일 뿐만 아니라 중앙

행정기관의 시혜로 보일 수 있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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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의회의 인사권ᆞ조직권과 예산권 현황 및 문제점

r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 또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지방

의회 사무국의 조직권과 지방의회 소요 경비에 대한 예산 편성권

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2022년 「지방자치법」을 전면개정하면서 지방의회 의장에

게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부여되어 있음.

❍ 즉, 「지방자치법」 제103조제2항은 지방의회 의장은 사무직원

을 지휘ㆍ감독하고, 임면ㆍ징계 등을 할 수 있음.

❑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부여되었다고 하더

라도, 이는 절반의 인사권 독립이라고 할 것임. 그 이유는 지방의

회 의장에게는 사무국의 조직권과 정원 증원 등에 관한 권한이 없

기 때문임.

❍ 「지방자치법」 제102조제2항은 자치구의회에 두는 사무국은 조

례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03조제1항에서는 사무국에 두

는 직원의 정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

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70호, 2025. 4. 1., 일부개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생략)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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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은 「지방자

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임.

❑ 다만, 지방의회 사무기구 설치ㆍ사무분장과 의회사무국 직원의 정

원 관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전권으로 이해하는 것은 「지

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의 체계 및 목적을 심각하게 오인하는 것임.

❍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정원규정”이라 함) 제15조의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설

치기준에 따르면 자치구의회의 사무기구 설치와 사무분장은 지

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지방자치법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70호, 2025. 4. 1., 일부개정]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생략)

  ②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

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ㆍ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생략)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생략)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

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생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5. 20.] [대통령령 제35505호, 2025. 5. 20., 일부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02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ㆍ도의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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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원규정 제24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지방공무원

의 정원을 관리하도록 하여, 의회사무국의 정원 관리 또한 지방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정원규정은 집행부와 의회사무기구 간 정원관리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5. 20.] [대통령령 제35505호, 2025. 5. 20., 일부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

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⑤ (생략)

사무처,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 의회

사무국장이나 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생략)

  ③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위원회에 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의 직급과 정수(定數)는 별표 5와 같다.

  ④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

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ㆍ의회사무과장의 지

휘ㆍ감독을 받는다.

  ⑤ 특별시 및 인구 800만 명 이상인 광역시나 도 의회사무처에 두는 국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의회사

무기구에 두는 과ㆍ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 및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

한 사항은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⑥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시ㆍ도의 경우: 6급 이하

  2. 시ㆍ군ㆍ구의 경우: 7급 이하

  ⑦ 제6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

이라 한다)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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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있음. 

    - 정원규정 제30조는 정원의 총수를 조례로 제정하도록 하여 지

방자치단체장의 정원관리권한을 견제ㆍ감시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 다만, 조례는 정원의 총수만 정하고 직급별ㆍ기관별 정원은 지

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규정 관련 법령체계는 지방자치단체장 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5. 20.] [대통령령 제35505호, 2025. 5. 20., 일부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2020.3.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

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

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

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

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

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

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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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방의회의장 등 인사권이 있는 자가 자의적으로 공무원을 

임용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제한 없이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집행부에는 정원관리

권한을, 의회에는 조례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음.

     - 즉,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자 할 때에는 집행부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의회는 

정원관리권한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

한 구조임.

  ❍ 이와 같이 지방공무원 정원 관련 법체계는 집행부와 의회가 상

호 견제ㆍ감시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상호 견제ㆍ감시 체

계를 통해 인사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장의 자

의적인 인사권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따라서 지방공무원에 대한 정원관리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전

권으로 이해하고, 그러한 이해 하에서 의회를 배려하지 않은 채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인 정원규정의 

법령 체계 및 목적을 오인한 것에 기인함.

  

❑ 그러나 현실은 지방의회 사무직원 직급별 정원은 지방자치단체 규

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집행부로부터 의회 사무직원 정원 증원

에 대해서는 거부되는 것이 일상으로, 지방의회 의장의 인사권은 

유명무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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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 지방의회법 단독 법률 필요성

❍ 지방자치제도는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입법기관인 지방의

회가 상호 견제ㆍ감시함으로써 권력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권력

대립형으로 설계되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의회가 권력 간 상호 균형을 이루었을 때 가능함.

❍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제도를 시행을 위한 법률인 「지방자치

법」 내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같이 규정하고 있는 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하위 행정기

구로서의 역할밖에 할 수 없음.

❍ 그 이유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37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

를 두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114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

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즉, 이 두 조문을 병합하여 해석하면 지방의회가 있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는 대표가 되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하위 기관이 됨.

❍ 따라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하위 기관으로 규정된 현

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가 지방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지방자치법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70호, 2025. 4. 1., 일부개정]

제37조(의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

제114조(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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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기가 곤란함.

r 제22대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의회법안은 총 4건임

❍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지방의회법안」

- 발의일자: 2024. 6. 11.

- 의안번호: 제2200342호

- 주요 내용

▪ 의장과 지방자치단체장 간 인사교류 협의

▪ 의회 경비 독립적 계상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 의회의 지방자치단체 감사원 감사 청구

❍ 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지방의회법안」

- 발의일자: 2024. 7. 19.

- 의안번호: 제2202014호

- 주요 내용

▪ 의회 자치 감사기관 설치

▪ 의장과 지방자치단체장 간 인사교류 협의

▪ 의회 경비 독립적 계상

▪ 정책지원관 의원 정수 범위 내 구성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 의회의 지방자치단체 감사원 감사 청구

❍ 장경태의원 대표발의 「지방의회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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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일자: 2024. 9. 2.

- 의안번호: 제2203504호

- 주요 내용

▪ 의장과 지방자치단체장 간 인사교류 협의

▪ 의회 경비 독립적 계상

▪ 정책지원관 의원 정수 범위 내(광역지방자치단체 의회의 경

우 의원 정수 2배의 범위 내) 구성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 의회의 지방자치단체 감사원 감사 청구 등

❍ 이광희의원 대표발의 「지방의회법안」

- 발의일자: 2025. 3. 10.

- 의안번호: 제2208774호

- 주요 내용

▪ 의장의 사무국 직원의 인사권

▪ 의회 경비 독립적 계상

▪ 의회의 지방자치단체 감사원 감사 청구 등

❑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의회법안은 지방의회의 예산 편성 독립

성은 인정하되, 사무기구 조직을 위한 권한은 부여하지 않고 있으

며, 사무직원 인사권과 관련해서는 의장과 지방자치단체장 간 인

사교류 협의(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안은 의장에게 사무직원 인사권 

부여)가 공통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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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강서구의회 사무국 소관 자치법규 분석

1. 강서구의회 사무국 소관 자치법규 현황

r 현재 강서구의회 사무국 소관 자치법규는 총 49개이며, 이 중 

조례는 26개, 규칙 10개, 규정 13개임.

❍ 강서구의회 사무국 소관 자치법규는 의회 운영과 회의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직접적 대민(對民) 관련 자치법규는 없음.

<표 11> 강서구의회 사무국 소관 조례 목록

순번 조례명 제정일
현행

제ㆍ개정일 조례번호 시행일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

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991.4.23. 2024.11.13. 제1670호 2024.11.13.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입법

평가 조례
2023.3.20. 2024.3.20. 제1525호 2023.7.1.

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비 지원에 관한 

조례

2022.11.9. 2022.11.9. 제1493호 2023.1.1.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인 

조례
1992.4.25. 2025.10.1. 제1738호 2025.10.1.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교섭단

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3.11.15. 2.23.11.15. 제1574호 2024.1.1.

6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기

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1991.3.29. 2022.10.19. 제1486호 2022.10.19.

7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2023.11.15. 2023.11.15. 제1573호 2023.11.15.

8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어린이

ㆍ청소년 의회 운영에 관한 조

례

2020.3.12. 2025.3.5. 제1691호 2025.3.5.

9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1991.4.13. 2024.7.10. 제1653호 2024.7.1.

10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2020.6.3. 2020.6.3. 제1312호 20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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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1994.10.1. 2023.9.22. 제1565호 2023.9.22.

1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3.9.30. 2020.6.3. 제1311호 2020.6.3.

1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ㅍ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에 관한 조례

2006.11.1. 2022.10.19. 제1485호 2022.10.19.

1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1991.4.23. 2024.3.15. 제1625호 2024.3.15.

1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2020.11.18. 2023.12.27. 제1593호 2023.12.27.

16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인사청

문회 조례
2023.9.22. 2023.9.22. 제1564호 2023.9.22.

17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입법ㆍ

법률 고문 운영 조례
2012.2.29. 2025.3.5. 제1690호 2025.3.5.

18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2022.4.13. 2022.4.13. 쩨1459호 2022.4.13.

19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주민조

례발안에 관한 조례
2022.1.13. 2024.5.22. 제1639호 2024.5.22.

20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

무원 복무 조례
2022.1.13. 2025.3.5. 제1688호 2025.3.5.

2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

무원 여비 조례
2021.12.31. 2021.12.31. 제1429호 2023.1.13.

2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

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2021.12.31. 2021.12.31. 제1430호 2022.1.13.

2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표창 

조례
2007.10.5. 2016.11.2. 제1091호 2016.11.2.

2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

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991.4.13. 2022.4.13. 제1460호 2022.4.13.

2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2006.11.1. 2025.3.5. 제1689호 2025.3.5.

26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출석

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

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1991.4.13. 2022.10.19. 제1484호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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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강서구의회 사무국 소관 규칙 목록

순번 조례명 제정일
현행

제ㆍ개정일 규칙번호 시행일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비위공

무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

한 규칙

2022.1.27. 2022.1.27. 제24호 2022.1.27.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기

구 직무대리 규칙
2022.1.27. 2022.1.27. 제21호 2022.1.27.

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

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2006.12.29. 2021.12.23. 제17호 2022.1.13.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2020.5.18. 2022.1.27. 제20호 2022.1.27.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

무원 근무 규칙
2022.1.27. 2022.1.27. 제22호 2022.1.27.

6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

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2022.1.27. 2022.1.27. 제25호 2022.1.27.

7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

무원 인사 규칙
2022.1.27. 2022.1.27. 제23호 2022.1.27.

8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1991.3.29. 2021.12.23. 제18호 2022.7.1.

9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청원심

사 규칙
1991.4.15. 2022.3.25. 제26호 2022.3.25.

10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

칙
1991.4.15. 2025.3.18. 제29호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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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의회 사무국 소관 자치법규 49건 중 의회훈령에 해당되어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각종 규정 13개를 제외한 조례와 규칙 

36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표 13> 강서구의회 사무국 소관 규정 목록

순번 조례명 제정일
현행

제ㆍ개정일 훈령번호 시행일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경위 

근무 규정
1991.4.15. 2012.3.28. 제47호 2012.3.28.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방청 

규정
1991.4.15. 2012.3.28. 제49호 2012.3.28.

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본회의

장 출입에 관한 규정
1991.4.15. 2016.11.2. 제136호 2016.11.2.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비공무

원 공정채용 규정
2025.9.29. 2025.9.29. 제59호 2025.9.29.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2001.4.20. 2019.9.9. 제54호 2019.9.9.

6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1991.4.15. 2012.3.28. 제44호 2012.3.28.

7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1991.4.15. 2012.3.28. 제42호 2012.3.28.

8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1991.4.15. 2012.3.28. 제43호 2012.3.28.

9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록 

발건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1991.4.15. 2025.6.13. 제58호 2025.6.13.

10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ㆍ

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1991.4.15. 2012.3.28. 제46호 2012.3.28.

1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휘장 

규정
1991.9.16. 2014.9.19. 제51호 2014.9.19.

1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2022.12.6. 2022.12.6. 제57호 2022.12.6.

1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직자

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

침

2022.5.19. 2022.5.19. 제55호 202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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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서구의회 사무국 소관 자치법규에 대한 법제평가 분석기준

r 사무국 소관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평가 분석기준과 관련하여 강서

구의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이하 “입법

평가조례”라 함)를 마련하고 있음.

r 입법평가조례 제5조제1항은 입법평가 기준으로 1) 입법목적의 실

현성ㆍ실효성, 2) 조례 내용의 적정성ㆍ공정성, 주민 수용성, 3) 상

위법령의 변동 사항 반영 여부, 4)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

영 실태, 5) 그 밖에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

부 등을 규정하고 있음.

r 입법평가조례 제5조제1항의 기준에 따른 세부적 평가기준은 별표

로 규정하고, 그 내용은 다음 <표 14>과 같음.

<표 14> 입법평가조례 별표에 따른 세부 평가기준 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고

1. 입법의 근거 및 

적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

가?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정하게 제ㆍ개정되었

는가?
4) 조례 제ㆍ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

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

는 폐지되었는가?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

과, 규제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6) 헌법에 위배되거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있는가?

7)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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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실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

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ㆍ시행되고 있는가?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

는가?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

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3. 조례 내용의 적

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2)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3)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4)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되어 

있는가?
5)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

정한가?

6)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4. 조례의 공정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

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5. 주민 수용성 1) 조례 제ㆍ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2) 조례 제ㆍ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

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

는가?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

가?
4) 조례의 체계나 사용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

기 쉽게 되어 있는가?

6. 현실 부합성 1) 강서구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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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의회 소관 자치법규는 의회의 본연의 업무인 회의 등과 같

은 절차규정이거나 사무국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된 규정들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민 관련 자치법규와는 그 성격과 적용대상이 

다름. 따라서 입법조례평가에서 제시한 기준 및 세부적 평가항목

을 의회 소관 자치법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 또한 입법평가

조례 제4조 단서에서도 조직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입법평가 대상

에서 제외하고 있음.

❑ 이에 의회 사무국 소관 자치법규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 기준은 법

제처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를 기준으로 법제 기본원

칙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와 의회 운영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

준으로 하여 법제 원칙에 따라서 평가하고자 함.

있는가?
5) 위원회를 계속 설치ㆍ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가?

6) 해당 위원회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

적 통합이 필요한가?

8. 종합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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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서구의회 사무국 소관 자치법규에 대한 법제평가

가. 조례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r 목적조항

❍ 목적조항은 ‘수단 + 목적’으로 구성되고, 보통 “~을 규정함으로

써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됨.

- 다만, 국가 단위 법령체계에서 법률은 ‘수단 + 목적’의 통상적

인 예에 라 목적조항을 규정하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

률 및 시행령의 위임규정에 따라 정하는 경우가 있어 “~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수단을 목적으로 하여 조항을 규

정하기도 함.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가 국가 단위에서의 법률의 역

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의 목적조항은 가급적 ‘수단 +

목적’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수단 이외에 목적을 

규정하는 것은 목적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점을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됨.

❍ 이를 반영한 개선안을 신구조문대조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

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제1조(목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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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검사의견서 작성 주체(제5조제3항)

❍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주체를 조

례 제5조제3항은 ‘검사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다수의 검사위

원 중 누가 작성의무자이고 제출의무자인지가 불분명함.

❍ 따라서 검사의견서 작성의무자와 제출의무자를 명확하게 할 필

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대표 검사위원’으로 그 의무자를 지정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반영한 개선안을 신구조문대조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음.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의 규정

을 목적으로 한다.

----------------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결산심의

를 통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회가 강서구의 계획적이고

공정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

-----.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검사위원의 직무) ① ∼

② (생략)

③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한

후 모든 검사위원의 연명으로

서명하여 결산검사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

제5조(검사위원의 직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대표 검사위원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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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비 지원에 

관한 조례

r 목적조항

❍ 개선안을 신구조문대조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음.

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인 조례

r 목적조항

❍ 개선안을 신구조문대조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음.

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

④ ∼ 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

시 강서구의회가 실시하는 공

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사람

에게 면접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규정함으로써

응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서

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인상

제고를 -----------.

현 행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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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r 목적조항

❍ 개선안을 신구조문대조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

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

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

시 강서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규

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행정의 표준화 및 공

정성을 제고함을----------.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

치법」 제102조부터 제104조까

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사무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

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의회 사무 처리의 효율성

을 높이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효

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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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r 목적조항

❍ 개선안을 신구조문대조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음.

r 약칭 표기 오류(제3조)

❍ 약칭은 법규 내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축약함으로써 

전체 법규의 분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

❍ 법규 내에서 약칭을 사용할 때에는 다른 일상적인 용어와 구별

하기 위해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것이 관례임.

❍ 이를 반영한 개선안을 신구조문대조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

시 강서구의회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가 근무 중 사망

한 경우 의회가 그 장례를 집

행하는데 필요한 절차의 규정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 절차를 규정함으

로써 고인의 서울특별시 강서

구의회를 위한 헌신에 감사와

애도를 표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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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어린이ᆞ청소년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r 약칭 사용 오류(제4조)

❍ 약칭 사용을 명기하지 않은 채 바로 약칭이 나옴.

- 제4조 이후 추가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라는 용어가 사

용되지 않고 있어, 해당 용어의 ‘구의회’로의 약칭은 필요 없음.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

특별시 강서구의회에 소속된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

른 공무원과 서울특별시 강서

구의회와 근로계약을 맺고 노

무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

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

한다.

제3조(적용범위) -------------

------------------------

------------------------

------------------------

------------------------

------------------------

-----------(이하 “공무직근

로자”라 -----------------

----.

현 행 개 정 안
제4조(홍보 등) ① 의장은 제3조

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따른

프로그램과 일정을 구의회 홈

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내 학교

장 등에게 공지되도록 한다.

② (생략)

제4조(홍보 등) ① -----------

------------------------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회 --------------------

----------------------.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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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r 소위원회 위원장 선출 규정 미비(제14조)

❍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소위원회 위원장 선출 관련 규정이 없는데도 소위

원회 위원장 관련 규정이 있음.

❍ 따라서 소위원회 위원장 선출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개선안을 신구조문대조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음.

r 시행일 불일치(부칙)

❍ 부칙의 시행일과 조례 개정일이 불일치함.

❍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시행할 수 없고, 조례 개정 전에도 해당 

개정조문을 적용하여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행일

과 적용일을 다르게 규정할 수 있음.

❍ 이러한 개정안을 신구조문대조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소위원회) ① (생략)

<신 설>

② (생략)

제14조(소위원회) ① (현행과 같

음)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

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위원장

에게 보고한다.

③ (제2항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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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r 정의조항

❍ 정의조항에서 정의하고자 하는 용어는 해당 조례에서만 사용되

는 용어로 일상적인 용어 사용방법과 구별하기 위하여 띄어쓰

기를 하지 않는 것이 상례임.

❍ 개선안을 신구조문대조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쓰이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생략)

2. “개별 교육연수”란 의원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인

정하는 범위에서 의원이 개별

적으로 선택하여 이수하는 교

육연수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

1. (현행과 같음)

2. “개별교육연구”란 --------

-----------------------

-----------------------

-----------------------

-----------------------

-------------.
제6조(개별 교육연수 지원) ①

의장은 의원이 개별 교육연수

제6조(개별교육연수 지원) ① --

------------- 개별교육연수

부 칙<제1653호, 2024.7.10.>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653호, 2024.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하되,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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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r 목적조항

❍ 개선안을 신구조문대조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음.

r 정의조항

❍ 정의조항은 항으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조에 호로 구분하여 

를 이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를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

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7조에 따라 강서구의

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

ㆍ상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과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회 ----------------------

------------------------

------------------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보상을

통하여 유족 및 장애자ㆍ상해

자의 신속한 사회복귀를 지원

하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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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를 정의하는 것이 통례로, 이 조례 제2조는 제2항이 없음에

도 제1항으로 규정되어 있음.

❍ 개선안을 신구조문대조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음.

10)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r 정의조항

❍ 법제처는 정의한 용어를 다시 약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고 있음.

❍ 본 조례는 정의한 용어를 다시 약칭함으로써 본 조례에서 정의

하고자 하는 용어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지 

‘연구단체’인지 불분명하게 함.

(이하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 사용

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다.

1. ∼ 3. (생략)

제2조(정의) 이 -------------

------------------------

--.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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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안을 신구조문대조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음.

r 연구단체 등록 관련 규정의 모호성(제3조 및 제4조)

❍ 제3조제2항은 연구단체는 의회사무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

어, 등록만 하면 연구단체는 설립되는 것으로 해석됨.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

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

체”라 한다)란 특정의 관심분

야에 관한 조례, 의정 및 구

행정전반, 지역 현안 등에 대

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

적으로 의회사무국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 3. (생략)

제2조(정의) ----------------

---------------------.

1. “연구단체”란 -----------

------------------------

------------------------

------------------------

------------------------

------------------------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들로 구성된 단체를 ------.

2. ∼ 3. (현행과 같음)

<그림 1> 정의한 용어를 다시 약칭하는 경우 관련 법제처 의견

자료: 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 8., 97면.



- 98 -

❍ 이에 반하여 제4조제1항은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의원은 

의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접수된 등록신청서는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과를 통보받아야 함.

❍ 따라서 제3조제2항과 제4조를 결합하면, 연구단체는 등록신청서

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의 등록여

부에 대한 심의를 받은 후 등록허가가 나오면 의회사무국에 등

록함으로써 연구활동 및 지원비를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

됨.

❍ 이러한 내용의 개선안을 신구조문대조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

음.

현 행 개 정 안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생

략)

② 연구단체는 의회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하며, 각 의원은 3

개를 초과한 연구단체에 가입

할 수 없다.

③ (생략)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현행

과 같음)

② 각 의원은 3개를 초과한 연

구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연구단체 등록 등) ① ∼

③ (생략)

<신 설>

제4조(연구단체 등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연구단체 등

록허가의 통보를 받은 연구단

체는 의회사무국에 등록함으로

써 제7조에 따른 연구단체 지

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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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정책연구용역 발주 관련 법적 근거 미비

❍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제7조제2항에 따른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정책연구용역 발주ㆍ운영ㆍ관리 관련 

조례는 없음.

¦ 즉,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할 법적 근거는 없는데, 정책연구용역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만 있는 상태임.

❍ 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개선안을 포함하는 조례 신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시행하는 의원정

책개발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지

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이란 서

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의 입법활동

과 정책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연구과

제를 선정하고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전문성과

의정활동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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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본계획) ① 의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

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2

월 말까지 해당연도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이를 의회 홈페이지

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의원과 의회사무국 소속 직

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해당연도 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과제 제안) ①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의 과제는 의회에 등록

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

에서 제안한다. 이 경우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은 의원정책개발 연

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 위원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임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의 우선순위를 정하

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과제 심의 및 선정) ①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의 과제선정

심의는 심의위원회에서 한다. 의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심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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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를 선정한다.

제7조(과제선정 기준)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 심의 및 선정을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과의 중복 여부

2.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3.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4.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가능성

제8조(과제 사전검토) 의장은 필요한 경우 미리 전문 연구기관 또

는 단체에 제출된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연구기관의 선정) 의회사무국은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

가 선정되면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과제 제안 연구단체는 계약 관련 자료제출 등에 협

조해야 한다.

제10조(관리) ① 의회사무국은 의회에서 추진하는 의원정책개발 연

구용역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1.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②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가 선정되면 과제를 제안한 연구

단체 대표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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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 목적조항

❍ 목적조항에 수단만 규정되고, 목적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위임규정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음.

- 위임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46조만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은 본 조례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관련 규정이

지만, 제2항은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향상을 높일 의무를 규

의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을 주관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 의장은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용역결과

물의 충실성과 우수성에 관한 평가를 한다.

제12조(결과의 공개) 의장은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보고서 및 제11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

개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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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어 본 조례와의 관련성이 없음.

❍ 개선안을 신구조문대조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음.

r 준용 규정 오류(제6조)

❍ 의원의 소관 상임위 관련 영리행위 금지조항은 「서울특별시 강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로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영리행

위 금지조항은 현행 위원회 조례 제5조제3항으로, 이를 수정함.

❍ 개선안을 신구조문대조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

회 조례」제4조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

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

------------------------

-------- 제5조제3항에 ----

------------------------

------------------------

--.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

치법」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

시 강서구의회 의원이 준수하

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

치법」제46조제1항에--------

------------------------

------------------------

------------------------

------------------ 규정함

으로써 고위공직자로서의 지방

의회의원의 청렴성을 높여 의

정활동의 주민 신뢰도를 강화

하는데 이바지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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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 목적조항

❍ 개선안을 신구조문대조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음.

1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 목적조항

❍ 개선안을 신구조문대조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

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

시 강서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 규정함으로써 주민복리증진

을 위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

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제1조(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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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정의조항

❍ 정의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른 일반적인 언어사용례와 구

별하기 위해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것이 보통임.

- 예를 들면, 이 조례에서 ”금품 등“은 금전 등 재산적 이익, 교

통ㆍ숙박 등 편의 제공, 채무면제 등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

익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만약 조례 중간에 금전 및 

물품을 의미하는 ‘금품 등’을 사용할 경우 조례에서 용어정의한 

것과 구별할 수 없음.

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

------------------------

---- 정함으로써 공직자의 청

렴성 향상과 주민들에 대한 신

뢰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 다. (생략)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

2. “금품등”이란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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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조항에서  ”금품 등“이란 용어가 사용된 부분은 모두 ”금

품등“으로 수정할 경우의 신구조문대조표는 다음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

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

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

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

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

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

는 아니 된다.

③ 제20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

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

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

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

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

제1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

------------------------

------------------------

------------------------

-------------------- 금품

등을 --------------------

---------------.

② ----------------------

------------------------

----------------- 금품등을

----------------------

------------.

③ ----------------------

------------------------

----------------- 금품등의

----------------------

------------------------

-----------------------.-

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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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

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

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

되는 금품 등

3. 의원의 친족(「민법」 제777

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

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

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

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

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

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

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

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

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

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6. (생략)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

---------------- 금품등

2. ----------------------

-----------------------

-----------------------

---- 금품등

3. ----------------------

-----------------------

-------- 금품등

4. ----------------------

-----------------------

-----------------------

-----------------------

----------------- 금품등

-----------------------

-----------------------

-----------------------

-----------------------

-----------------------

금품등

5. ----------------------

-----------------------

-----------------------

-----------------------

----------- 금품등

6. (현행과 같음)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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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

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

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5호 서

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

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

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

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

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

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

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

다.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

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

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금품등

④ ----------------------

------------------------

------------------------

------------------------

-- 금품등을 --------------

------------------------

------------------------

-----.

⑤ ----------------------

------------------------

------------------------

------------------------

--- 금품등(이하 “수수금지금

품등”이라 한다)을 ---------

------------------------

------------------------

--.

⑥ ----------------------

------------------------

--------- 수수 금지 금품등

을 ----------------------

------------------------

----.
제27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

고 및 처리) ① (생략)

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제27조(수수금지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현행과 같음)

1. --------- 수수금지금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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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생략)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

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

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

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

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

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

10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

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

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

는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

록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⑤ (생략)

을 ---------------------

-------------------

2. (현행과 같음)

② ----------------------

------------------------

------------------------

------------------------

------------------------

----------------- 금품등을

------------------------

------------------------

------------------------

--.

③ ---------------- 금품등

을 ----------------------

------------------------

------------------------

--------------.

④ ----------------------

------------------------

-- 금품등이 --------------

------------------------

------------------------

-------------.

1. ∼ 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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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

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

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

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

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

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

우 :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

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

의를 받아 폐기처분

4. (생략)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

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

17호 서식에 따라 제공자(제공

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1. 수수금지금품등이 -------

-----------------------

----------------

2. 수수금지금품등에 -------

-----------------------

-----------------------

-----------------------

-----------------------

-----------------------

-----------------------

--

3. ----------------------

-----------------------

-----------------------

-----------------------

-----------------------

-- 금품등을 ------------

----------------

4. (현행과 같음)

⑥ ----------------------

-- 금품등에 --------------

------------------------

------------------------

------------------------

------------------ 금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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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약칭 오류(제20조)

❍ 약칭은 다른 용어 사용과 구별하기 위해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데, 특히 다수의 사람ㆍ물건 등을 모두 포함한 용어 사용을 위

하여 ‘등’을 용어 말미에 붙일 때 ”AA등“이라고 붙여 씀.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

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

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

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

--------.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

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

(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

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

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제20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

수 제한) ① --------------

------------------------

------------------------

------------------------

------------------------

------------------------

------------------------

(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

------------------------

------------------------

---------------.

② ----------------- 외부

강의등을 --------- 외부강의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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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

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

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

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

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

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의원

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

⑦ 의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

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

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

하지 아니한다.

-- 외부강의등을 ----------

------------------------

------------------------

-- 외부강의등을 ----------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외부강의등이 ---

------------------------

------------------------

-- 외부강의등을 ----------

----.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

---------- 외부강의등을 --

------------------------

------------------------

------------------------

------------------------

외부강의등은 ------------

-------------.
* 조문 제목에 사용된 ‘외부강의 등’은 조문 내용에서 약칭을 사용하면서 (이하 “외

부강의등”이라 한다)의 표현이 사용되기 전이므로 통상의 한글 띄어쓰기에 따라 사

용함.



- 113 -

1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 목적조항

❍ 개선안을 신구조문대조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음.

r 정의조항

❍ 정의규정에서는 용어 정의 시 띄어쓰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일반 용어 사용방식과 구별함.

❍ 개선안을 신구조문대조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

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서울

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인사청문

회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1조(목적) ----------------

------------------------

------------------------

------------------------

----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

의 도덕성ㆍ전문성ㆍ정책능력

등을 확인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며, 공직 임용의 투명성

과 정당성을 높이는 것을 ---

-----------.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인사청문 요청안”이라 함은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인사청문요청안”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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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인사청문대상자

중 구청장이 의회에 인사청문

을 요청하는 의안을 말한다.

가. ∼ 나. (생략)

-----------------------

-----------------------

------------------.

가. ∼ 나. (현행과 같음)
제4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구청장이 제출한 인사

청문 요청안을 심사하기 위하

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생략)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

사청문 요청안을 심사하기 위

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이하 “인사청문회”라

한다)를 연다.

④ ∼ ⑤ (생략)

제4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

-------------------- 인사

청문요청안을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인

사청문요청안을 -----------

------------------------

------------------------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인사청문 요청안의 심사)

(생략)

제5조(인사청문요청안의 심사)

(현행과 같음)
제6조(인사청문 요청안의 첨부서

류) 구청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 요청안에는 요청사유

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

한 증빙서류를 인사청문 후보

자의 동의를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제6조(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

류) ---------------------

인사청문요청안에는 --------

------------------------

------------------------

------------------------

----.

1. ∼ 5. (현행과 같음)
제7조(인사청문 요청안의 회부)

① 의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인

제7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①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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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청문 요청안이 의회에 제출

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

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

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

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

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③ ∼ ④ (생략)

사청문요청안이 -----------

------------------------

------------------------

------------------------

------------------------

----------------------.

② ------- 인사청문요청안이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 요청안

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

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

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이 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7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

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 요청안

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

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

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0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 인사청문 요청안

이 ----------------------

------------------------

------------------------

------------------------

------------------------

------------------------

------------------------

------------------------

------------------------

----.

② --------- 인사청문요청안

에 ----------------------

------------------------

-----------------------.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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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입법ᆞ법률 고문 운영 조례

❑ 목적조항

❍ 개선안을 신구조문대조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음.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도 불

구하고 인사청문 요청안에 대

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

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

------- 인사청문요청안에 --

------------------------

------------------------

------------.
제12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

장은 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마친 인사청문 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

한다.

② (생략)

제12조(위원장의 보고) ① -----

------------------------

----- 인사청문요청안에 ----

------------------------

----.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

시 강서구의회에 입법ㆍ법률

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 사안

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입법 및 운영의 전

문성을 강화하는 것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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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 목적조항

❍ 개선안을 신구조문대조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음.

r 약칭 오류

❍ 개선안을 신구조문대조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

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

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공무원의 사기를 고취하고 사

회적 약자의 정상적인 사회생

활을 지원하는 것을 -------.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 공무

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

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

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

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생략)

제4조(기본원칙) ① ----------

------------------------

------------------------

---------------- “보조공학

기기등”이라 --------------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 제7조(지원방법)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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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생략)

---------- 보조공학기기등의

------------------------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생략)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

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

행한다.

1.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

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

는 수리

3. ∼ 4. (생략)

③ ∼ ④ (생략)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보조공학기기등의 ----------

------------------------

------.

1. ---------------- 보조공

학기기등 ---------------

----------

2. 보조공학기기등의 -------

-------

3. ∼ 4.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

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

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

------------------ 보조공

학기기등 -----------------

------------------------

---------------.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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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목적조항

❍ 개선안을 신구조문대조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음.

18)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정의조항

❍ 개선안을 신구조문대조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

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

시 강서구민의 구정 정책 참여

를 높여 주민자치 실현에 이바

지함을 -------.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서울특별

시 강서구의회 사무국(이하

“의회사무국”이라 한다)(의회

의원 포함)에 소속된 공무원

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소속공무원”이란---------

------------- 사무국(서

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을

포함한다. 이하 “의회사무국”

이라 한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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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4. (생략)

------------.

2. ∼ 4.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에 대

하여 적용한다.

② ∼ ③ (생략)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후생복지제도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

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설계ㆍ운영에 있

어 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소속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

야 한다.

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참여

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

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

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

무원에게 복지 혜택이 공평하

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제4조(후생복지제도 운영원칙)

① ------ 소속공무원의 복지

------------------------

------------------------

-----------.

② ------ 소속공무원에 ----

------------------------

------------------ 소속공

무원 --------------------

------------------------

------.

③ ------ 소속공무원의 참여

------------------------

------------------------

------------------------

----------------- 소속공무

원에게 ------------------

------------------------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

운영)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

운영) -------- 소속공무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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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

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

도록 하여야 하고, 건강검진ㆍ

단체보험 지원은 맞춤형 복지

제도 시행경비로 편성ㆍ집행하

여야 한다.

------------------------

------------------------

------------------------

------------------------

------------------------

----------.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생략)

② 의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

항목 안에서 소속 공무원 본인

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

다.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현행과 같음)

② ----------------------

---------- 소속공무원 ----

------------------------

------------------------

------------------------

소속공무원에게 -----------

--.
제7조(기본항목) ① ∼ ② (생략)

③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정

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

지혜택으로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

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의장은 지정기간 안에 소속

공무원이 기본항목 및 이에 따

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않았을

제7조(기본항목) ① ∼ ② (현행

과 같음)

③ ----------------------

------------------------

----------- 소속공무원으로

------------------------

------------------------

------------------------

--------------.

④ ---------------- 소속공

무원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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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최저 수준에 해당하는 선택

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

할 수 있다.

------------------------

------------------------

--------.
제10조(복지포인트의 부여기준)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따

른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해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포인트를 산출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해야

한다.

② (생략)

1. 기본복지포인트: 소속 공무

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

는 복지포인트

2. 변동복지포인트: 일정한 기

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 등에

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

포인트

③ (생략)

④ 변동복지포인트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 공무원의 업무

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제10조(복지포인트의 부여기준)

① ----------------------

------------------------

------------------------

------------------ 소속공

무원에게 -----------------

----.

② (현행과 같음)

1. ------------: 소속공무원

-----------------------

----------

2. -------------: --------

--------- 소속공무원 ---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소속공무원의 ---

------------------------

-----------.
제12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생

략)

1.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ㆍ구내식당ㆍ매점

제12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현

행과 같음)

1. 소속공무원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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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

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

원ㆍ연수원ㆍ콘도 등의 확보

운영

2. 소속공무원과 -----------

-----------------------

-----------------------

----
제13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

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ㆍ행사비ㆍ물품구

입비 지원

2. 소속 공무원 국내외 여행 연

수ㆍ체험의 지원

3. ∼ 5. (생략)

6. 소속 공무원 체육행사 지원

7. 소속 공무원 본인 혹은 가족

의 우수ㆍ효행 표창ㆍ포상ㆍ

국내외 시찰

8. 소속 공무원의 생일ㆍ명절ㆍ

결혼ㆍ출산 시 격려

9. 소속 공무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단체보장보험 가

입 및 건강검진 지원

10. (생략)

제13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 소속공무

원의 --------------------

------------------------

----------------------.

1. 소속공무원 -------------

-----------------------

--------

2. 소속공무원 -------------

--------------

3. ∼ 5. (현재와 같음)

6. 소속공무원 ----------

7. 소속공무원 -------------

-----------------------

-----------

8. 소속공무원의 -----------

----------------

9. 소속공무원의 -----------

-----------------------

-----------------

10. (생략)
제14조(후생복지운영ㆍ심의 위원

회) ① ∼ ③ (생략)

제14조(후생복지운영ㆍ심의 위원

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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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표창 조례

❑ 목적조항

❍ 목적조항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음.

❍ 개선안을 신구조문대조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음.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회사

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

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거

나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소

속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험

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

다.

1. ∼ 2. (생략)

⑤ ∼ ⑦ (생략)

④ ----------------------

--------------- 소속공무

원과 --------------------

------------------------

---------------------- 소

속공무원으로서 -----------

------------------------

--.

1. ∼ 2.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7조(통합 운영) 의장은 서울

특별시 강서구청장과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

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

우 의장은 제14조의 위원회를

따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통합 운영) -----------

------------------------

소속공무원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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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약칭 오류

❍ 약칭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며, 또한 두 단어 이상을 또는/그

리고 연결하지 않는 것이 상례임.

❍ 개선안을 신구조문대조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

시 강서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1조(목적) ----------------

-- 강서구의회에서 --------

------------------------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의

정활동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

키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것을 -------.
제5조(표창장) (생략)

1. ∼ 2. (생략)

3. 의회운영이나 제도 발전 또

는 행정사무의 능률항상을 위

하여 창의적인 노력으로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5조(표창장)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이나 제

도 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

률항상을 위하여 창의적인 노

력으로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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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보고 또

는 서류의 제출 혹은 현지 확

인을 할 수 있다. 또한,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

는 사람(이하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이라 한다.)의 출

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는 의장을 경

유하여 해당 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 기관에 도달

되도록 해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법령 혹은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감사위원회 또

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

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정당

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

------------------------

------------------------

------------------------

------------------------

------------------------

------------------------

------------------------

-- 사람(이하 “관계기관장등”

이라 한다.)의 -------------

------------------------

----------.

② ----------------------

------ 해당일의 ----------

------------------------

----------------- 관계기관

장등은 ------------------

------------------------

------------------------

------------------------

--------.

③ ----------------- 관계

기관장등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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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할 수 없는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

다.

④ 의장,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장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

게 증인으로서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해야 하며, 선

서하기 전에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

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⑤ (생략)

------------------------

------------------------

------------------------

--.

④ ----------------------

------------------------

관계기관장등에게 ----------

------------------------

------------------------

------------------------

------------------------

------------------------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과태료) ① 제8조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 또

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

술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법 제

49조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9조(과태료) ① ------------

------ ------- 관계기관장

등이 --------------------

------------------------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실비보상) ① 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

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

한 사람(이하 “증인 등”이라

제12조(실비보상) ① ---------

------------------------

------------------------

------------------------

-- 사람(이하 “증인등”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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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 목적조항

❍ 목적조항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음.

❍ 개선안을 신구조문대조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음.

한다)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

비 규정」별표 2 제2호를 준용

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②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

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③ ∼ ④ (생략)

⑤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현지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머

무른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

다.

⑥ 증인 등이 거짓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

용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다)에 -------------------

------------------------

------------------------.

② 증인등에게 ------------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증인등에게 ------------

------------------------

------------------------

------------------------

------------------------

--.

⑥ 증인등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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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

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5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

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

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

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

치법」 ----------- 서울특

별시 강서구의회 ----------

------------------------

------------------------

------------------------

--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

서구의회의 원활한 의회 운영

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

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4. ∼ 6. (생략)

제2조(범위)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회 --------------------

------------------------

----------------------.

1. ∼ 2. (현행과 같음)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

라 한다) ----------------

------------------

4.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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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규칙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제한

   관한 규칙

❑ 약칭 오류

❍ 개선안을 신구조문대조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원면직의 제한) (생략)

1. ∼ 2. (생략)

3. 감사원,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

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

사 중인 때

4. (생략)

제3조(의원면직의 제한)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 수사기관(이하 “감사원

등”이라 한다)에서 --------

-----------------------

--------

4. (현행과 같음)
제4조(의원면직 제한 사유의 확

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

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

당 공무원이 제3조에 따른 의

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

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의원면직 제한 사유의 확

인) ---------------------

------------------------

------------------------

------------------------

------ 감사원등의 장에게 확

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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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r 의장 직무대리 관련

❍ 강서구의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

규칙“이라 함) 제11조에서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59조를 인용하여 규정한 것임. 다

만, 「지방자치법」 제59조는 직무‘대리’로 표현한 것에 반하여 

강서구의회는 회의규칙 제11조에서 조문 제목은 직무‘대리’로 

표현하였으나 조문 내용에서는 직무‘대행’으로 표현함.

❍ 여기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무엇인지와 ‘대리’와 ‘대행’ 중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의 문제가 발생함.

    - 「지방자치법」 제58조는 의장의 직무를 규정하고, 바로 다음 

조인 제59조에서 ‘의장 직무대리’라는 제목하에 의장이 부

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

무를 “대리”한다고 하여,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신할 때 

“직무대리”라는 직위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국회법」 제12조를 참조하여 가이드북에서 

「지방자치법」 제59조의 “부득이한 사유”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70호, 2025. 4. 1., 일부개정]

제59조(의장 직무대리) 지방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132 -

    - 그러나 「국회법」 제12조는 국회의장이 궐위된 경우까지 포함

하고 있지 않음. 

 § 「국회법」 제12조는 국회의장이 의장직은 계속 유지하고 있

지만 일시적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직무대리”를 지정하도록 하고,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대리할 부의장을 지

정하거나 지정할 수 없었을 때에는 다수의석 소속 정당 부의

장이 “직무대행”하도록 함. 

§ 즉, 「국회법」 제12조제2항은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라

는 제목 하에서도 형식적 궐위(사망ㆍ사직ㆍ퇴직ㆍ불신임 등)

국회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7호, 2025. 10. 1., 일부개정]

제12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① 의장이 사고(事故)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

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

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

행한다.

<그림 2> 「지방자치법」 제59조 ‘부득이한 사유’ 관련 행정안전부 의견

Ÿ ‘부득이한 사유’란, 일시적 사고에 따른 부재뿐만 아니라 궐위된 경우를 

포함한다.

  - 법률상 사고(의장의 신상과 관련한 안건을 심사할 경우 또는 토론에 참가

하기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사실상의 사고(신병, 휴가 

등으로 회의에 결석하거나 면회ㆍ식사 기타의 사유로 일시 의장석을 떠나

는 경우 등)는 물론 사망ㆍ사직ㆍ퇴직ㆍ불신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까지 포

함한다.

  -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부의장은 의장의 직무권한 중 의회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 2025. 1., 2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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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실질적 궐위(심신상실 등) 상태에서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신하는 경우를 “직무대행”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 210쪽에서 

“의장 궐위 시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신할 때 “직무대

리”로 직위를 부르고, 의회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대

리할 수 있다“고 기술한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해당 기관을 대표하는 권한을 소유한 자가 궐위 등으로 부재한 

경우에는 그 권한을 대신하는 자는 “대행”이라는 직위로 호

칭하는 것이 헌법 및 법률의 일반적 규정임. 

§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가지

고 있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대한민

국헌법」 제71조)

§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할 권한을 가진 

각 행정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차관ㆍ

차장 등이 그 직무를 대행함.(「정부조직법」 제7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기관을 대표하는 자가 일시적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로, 궐위 등으로 직무

를 수행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행”으로 그 직무를 대신하

는 사람의 직위를 부르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은 지자체장이 궐위된 경우 부지

사ㆍ부시장ㆍ부구청장ㆍ부군수 등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같

은 조 제3항은 출장ㆍ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지사 등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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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의회는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을 때 1) 회의진행과 관련해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10조에 따라서, 2) 의회사무국 관리ㆍ감독과 관련새서

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70호, 2025. 4. 1., 일부개정]

제12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되면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ㆍ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단체장

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0조(의장 직무대리)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제2조(법정대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

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상 순위에 따른 팀

장이 대리한다.

  3. 전문위원(5급)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상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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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58조에 따라 의사 정

리, 회의장 질서 유지, 사무국 관리ㆍ감독 등의 직무 이외에도 

의회를 대표하는 직무까지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대행 또는 

대리를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음.

- 왜냐하면 대행과 대리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기 때문임.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의장 직무와 관련한 대행 또는 대리 관

련 규칙 제정 및 회의규칙 및 사무관리 직무대리 규칙 개정이 

필요함.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표 15> 대행과 대리의 차이

구     분 대행 대리

직무 범위 포괄적 직무 수임 개별적/제한적 직무 수임

위임자 신분유지 위임자 부재(궐위) 위임자 존재(사고)

위임자에 대한 혜택(관용차, 

업무추진비 등) 승계 여부
승계 미승계/제한적 승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의 직무상 공백

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대행)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

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부의장(이하 “부의

장”이라 한다)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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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장 직무대리)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의장 권한대행 등) -----

------------------------

---------------- 「서울특

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권한대

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부의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

나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

우

제3조(직무대리) 의장이 출장, 휴가, 경조사, 질병으로 인한 단기간

의 치료ㆍ입원 등 사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대행 또는 직무

대리를 하는 부의장은 그 권한 또는 직무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

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법정대리) 서울특별시 강 제2조(법정대리) 서울특별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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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회기 산정 관련

❍ 지방의회는 조례로 연간 열 수 있는 회의 총 일수를 정하고 있

는데, 강서구의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연간 130일을 회의 

총 일수로 규정하고 있음.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

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강

서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

무원”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

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

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

다.

2. ∼ 3. (생략)

서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

무원”이라 한다)이 ---------

------------------------

------------------------

------------------------

------------------------

------------------------

------------------------

----------------.

<삭 제>

2. ∼ 3. (현행과 같음)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

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

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

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생략)

제3조(지정대리) ① ----------

------------------------

------------------------

-------------------- 서울

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 ---

------------------------

----------.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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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강서구의회는 회의규칙 제14조제1항에서 회기는 본회의에

서 의결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회의규칙 제14조제3항에 의하여 소집일부터 회기는 기산되는데,

만약 강서구의회 내 교섭단체 간 갈등으로 인하여 임시회 또는 

정례회가 소집된 이후에 본회의를 개최하지 못하여 회기를 의

결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본회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을 

때 회기 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

음.

- 즉, 소집일 이후 계속하여 회기를 산정하면 추후 회기 총일수 

130일이 경과하여 더 이상 회의를 열 수 없어 예산안 심의ㆍ의

결을 심도있게 하지 못하거나 연말에 긴급현안이 발생할 때 회

의를 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아래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1) 제2일부터는 의회 활동을 할 수 없고 자동적으로 폐회되고 

다시 집회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안과 2) 회기는 그 의결이 있

는 날까지 미정인 채 집회 당일부터 진행된다는 안 등 2개 안

을 제시하면서 모두 가능하다고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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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치적 논쟁으로 인하여 회기일 

헛되이 소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1

안을 회의규칙에 도입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마

련해 볼 수 있을 것임.

r 안건 제출ㆍ발의 기간

❍ 강서구의회는 의안 제출과 발의와 관련하여 회의규칙 제21조에

서 제출권자와 발의권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제출 또는 발의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회기) ① ∼ ② (생략)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

한다. <신 설>

④ (생략)

제14조(회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회기

를 정하지 못한 때에는 그 다

음날부터 폐회된 것으로 보고

회기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현행과 같음)

<그림 3> 집회일에 회기 결정 못한 경우 회기 산정 관련 행정안전부 의견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 2025. 1., 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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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

❍ 그러나 의안이 제출되면 보통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 작성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소속 의원들의 검토보고

서 확인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임.

❍ 이처럼 안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 전에 전문위원 및 소관 상임

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검토보고서 작성 및 검토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출ㆍ발의 시기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는 방

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 예외적으로 안건 제출ㆍ발의 관련 

시간적 제한에 상관없이 제출ㆍ발의할 수 있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

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

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

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

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

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신 설>

<신 설>

제21조(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

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

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

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가 제

출하는 의안은 그 소관에 속하

는 사항에 한한다.

②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

기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

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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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상임위원회 회부 없이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안건

❍ 강서구의회는 회의규칙 제23조와 제24조를 통해 의회 제출 또는 

발의된 안건을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는 

규정만 마련하고 있고,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회부 없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안건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강서구의회의 현행 회의규칙으로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안건, 상임위원회 회부 없이 본회의에 직

접 부의될 긴급 안건 등에 대하여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임.

❍ 따라서 상임위원회에 회부 없이 직접 본회의에 부의할 안건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개선안의 신구조문

대조표는 다음과 같음.

다.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과 제3항을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

② (생략)

<신 설>

제23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안건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다.

1. 의장ㆍ임시의장ㆍ부의장ㆍ상

임위원장의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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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장ㆍ부의장 불신임 및 사

임의 건

3. 상임위원회 사임 및 회기 중

제출된 의원 사직의 건

4.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위

원 선임ㆍ개선의 건

5.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7. 의원의 청가(5일 초과의 경

우를 말한다)에 관한 건

8.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 본회

의 출석요구의 건

9. 재의요구에 대한 재의의 건

10.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1.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12.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변

경의 건

13. 휴회 및 폐회에 관한 건

14. 본회의 중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

15.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 또는

결의안 중 시급을 요하는 의

안

1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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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법제평가 결과

r 목적조항에 해당 조례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규정 내용과 함

께 규정하고 있는 조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음.

❍ 목적조항은 법규 전체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해당 법규 전체

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가리키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함.

❍ 따라서 목적조항은 1) 법규 전체에 규정된 내용(수단)과 2) 법규

가 추구하는 방향목적(목적)으로 구성됨.

- 「지방자치법」 제1조의 목적조항으로 예를 들면,

❍ 목적조항에 규정 내용 이외에 추구하는 방향(목적)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법규의 목적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고, 입법평가 시 이는 법률의 실효성ㆍ효과성을 판단하는 기준

이기도 함.

❍ 법령 중 시행령ㆍ시행규칙과는 달리 법률은 소관 행정기관의 법

집행 시 상위 기준이라는 점에서 해당 법률이 추구하는 방향과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히 기재하여야 함.

❍ 자치법규는 조례가 법률로서의 기능을, 규칙이 시행령 또는 시

행규칙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중 입

수단(법률 전체에 규정된 내용) 목적(법률 전체가 추구하는 방향)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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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기관인 의회는 이러한 법체계를 고려하여 조례 제ㆍ개정 시 

목적조항이 수단과 목적 모두를 규정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

펴야 함.

❍ 그러나 아쉽게도 강서구의회 사무국 소관 조례의 경우 목적조항

에서 수단만 규정할 뿐 추구하는 목적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조

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음.

❑ 정의된 용어를 다시 약칭하는 사례가 있었음.

❍ 정의된 용어는 해당 조례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용어로서 그 

의미와 범위 등을 특정하기 위하여 정의하는 것임.

❍ 이에 반하여 약칭은 반복적으로 길게 사용되는 표현을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축약하는 것으로, 어떤 약칭은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경우도 있음.

❍ 어떤 용어를 정의하는 중에 정의된 용어를 다시 약칭으로 줄이

는 것은 하나의 용어를 이중으로 줄이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

고, 용어 정의에서 그 중 하나의 용어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를 용어정의하면서 다시 이 용어를 ‘연구단체’로 약칭

하는 경우, ‘연구단체’라는 용어로 개념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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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칭 오류

❍ 자치법규에서 약칭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긴 표현을 간결한 표

현으로 축약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분량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하

는 법제 기술임.

❍ 따라서 약칭은 일상적인 용어 사용방법과는 달리 띄어쓰기를 하

지 않음으로써 약칭과 일상적 용어를 구별하여 해석 상 혼란을 

방지함.

❍ 그러나 강서구의회 사무국 소관 조례와 규칙에서는 약칭을 하면

서 일상적인 용어 사용방법과 동일하게 띄어쓰기를 하는 등 실

제 자치법규 해석 상 혼선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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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강서구의회 의정혁신을 위한 제언

1. 강서구의회 의정활동 강화 방안

가. 파견 일반직 공무원 비중 축소

r 강서구의회 사무국 직원 현황을 볼 때, 강서구의회는 현원 대비 

정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음.

❍ 현원 46명인데 정원조례 및 정원규칙 상 확보한 정원은 45명으

로 일치율이 97.8%임.

❍ 정원 확보의 중요성은 의회와 집행부 간 극한 대립이 있을 경

우, 집행부 무기 중 하나가 파견직원을 집행부로 원대복귀 시켜 

의회 업무를 마비시키는 사례가 종종 있음.

❍ 이 때, 파견직원이 집행부로 원대복귀한 이후 의회는 확보한 정

원으로 의회에서 직접 충원하겠다는 무기로 삼아 의회의 위상

을 강화할 수 있음.

❑ 다만, 강서구의회 사무국 직원 현황을 보면, 강서구의회는 구 본청 

파견 직원 비중이 52%로 너무 높음.

❍ 파견 일반직 공무원 비중이 높으면 집행부의 감시ㆍ견제라는 의

회의 주요 기능 수행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의원과 

직원 간 대립의 골이 깊어질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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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의회 사무국의 파견 일반적 공무원 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

하여 의회 소속 공무원과 파견 일반직 공무원의 비율을 8:2 또는 

7:3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강서구의회 사무분장을 보면, 사무국 내 숙련도 높은 업무능력

이 필요한 업무는 인사업무, 서무업무, 회계업무로 이 업무분야

는 일반적 공무원을 파견받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임.

❍ 그러나 의사분야, 홍보분야, 정책지원관 관리 분야 등은 일반적 

공무원도 그다지 업무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력이 많지 않고, 또

한 외부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를 구하기도 상대적으로 용이하

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회에서 직접 채용하여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을 주업무로 하는 직군으로

서 집행부 견제ㆍ감시 기능의 첨병 역할을 수행하는 각 위원회 

전문위원은 일반적 공무원의 파견을 받으면 안되는데, 왜냐하면 

이 자리에 일반적 공무원을 파견받아 배치하면 집행부에 우호

적인 보고서만 작성할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임.

❍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불리는 ‘의회직’은 법적 근거를 가지

고 있는 직렬이 아니라, 의회에서 계속 근무를 희망한 일반직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의장에게 인사권이 부여된 2022년 이후 

생긴 것으로 현 시점에서 아직까지는 이들을 본청 소속 일반적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함. 즉, 의회와 집행부 간 대립이 

있을 때 의회를 위한 업무를 능동적ㆍ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

을 현 시점에서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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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책지원관제도 변경 필요

❑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른 정책지원관제도, 즉, 지방의회 의원

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임용하는 정

책지원관 제도는 근본적 변경이 필요함.

❍ 그 이유는 첫째, 지방의회 의원은 의정활동 분야 중 각종 행사 

참여 시 수행, 주민과의 간담회 등 접촉, 의정활동 홍보 등에서 

정책지원관의 지원을 가장 원하고 있는데(이른바 국회의 ‘보좌

진’ 역할), 현행법상 정책지원관의 업무와는 거리가 있음.

❍ 둘째, 지방의회 의원이 가장 원하는 의정활동 분야를 정책지원

과이 지원하게 되면, 지방공무원 신분인 정책지원관은 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 위반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법이 법위반자를 양

산하도록 만드는 셈이 됨.

❍ 셋째, 현재처럼 의원정수의 1/2까지 정책지원관을 두게 되면,

정책지원관 1명이 의원 2명을 담당하는 셈이 되어 의원의 의정

활동 비밀유지에 어려움이 따르고(예를 들어, A의원이 발의하

고자 한 조례안을 B의원이 먼저 발의하는 경우), 2명의 의원이 

소속 정당이 다를 경우 정책지원관이 중간에서 난처한 상황에 

놓이거나, 담당 의원이 의정활동 적극성 정도에 따라 정책지원

관 간 업무분장량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등 실제 운영상 많

은 애로가 발생함.

❑ 이러한 현행 정책지원관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활

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하는 지방의원의 수요에 맞

추어, 1) 의원 1명당 최소 1명의 보좌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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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정직으로 임명하여 의원이 직접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수 있

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이 경우 정책지원관도 본인이 담당할 의원의 성향과 직무를 명

확히 인식할 수 있고 채용권자인 의원의 임면에 관한 처분에 대

한 불만을 줄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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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r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12ㆍ3 비상 계엄 포고령」 제1호에서 

보는 것처럼, 지방의회는 국회와 마찬가지의 입법기구임.

❍ 이러한 국민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근거법

률인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단체의 하위에 있

는 행정기관으로 보고 규율하고 있음.

q 입법기관인 지방의회가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회 구성원인 의원들이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

도록 하여야 하며,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기구는 지방의회 의원들

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로 형성되어야 함.

❑ 지방의회가 본연의 직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는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의회 운영비용에 대한 예산을 독립적

이고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어야 하며, 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ㆍ조직권을 의회 스스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함.

❑ 그러나 지방자치제도의 근거법률인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

의 자치입법권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예속되어 있으며, 의회 사

무기구에 대한 조직권과 의회 소요 비용에 대한 예산 편성권에 대

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리고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신설된 의장의 사무직원 인사권도 정원 증원 등과 관

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규칙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부터 제한을 받아 지방의회 의장이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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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어려운 실정임.

❍ 이는 현재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를 

총괄 대표하도록 하고 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를 둘 수 있도

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총괄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밑에 지방의회가 있는 것으로 체계를 형성하였기 때문임.

❑ 이런 점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함.

❍ 현행 「지방자치법」처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함께 하나

의 법률에 규정하는 것으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가 어려

움.

❍ 독립된 별도의 법률(이른바 “지방의회법”)에는 지방의회의 독립

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규정이 포함되어야 함.

- 「지방자치법」과 충돌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상이한 내용을 

규정하였거나 상이한 내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 지방

의회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을 

포함하여야 함.

- 지방의회 의장의 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행정기구 직제 및 정원 관리

를 의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지방의회가 스스

로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을 포함하여야 함.

- 지방의회가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방

의회가 스스로 소요 비용에 대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하

는 조문이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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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제정 또

는 개정되는 법률에 의해서 직접 제한받도록 하고, 중앙행정기

관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의한 조례 

위임을 최대한 자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이를 위해서 1) 법률을 입안할 때 법률에서 직접 조례로 위임

하도록 하는 규정을 「국회법」에 신설하고, 2) 국회에서 법률 

심사 시 법률에서 직접 조례로 위임 가능한지 여부를 지방의회

에 문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국회법」에 추가하도록 하는 방

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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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서구의회 사무국 소관 자치법규 개선방안

❑ 강서구의회 사무국 소관 자치법규 중 49건 중 조례 26건과 규칙 

10건을 법제처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를 기준으로 

한 법제 평가 결과 개정이 필요하거나 신설이 필요한 자치법규에 

대한 개정안 또는 제정안을 신구조문대조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검사의견서 작성 주체 명확화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약칭 사용을 명기하지 않은 채 바로 약칭 사용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검사위원의 직무) ① ∼

② (생략)

③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한

후 모든 검사위원의 연명으로

서명하여 결산검사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제5조(검사위원의 직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대표 검사위원은 --------

------------------------

------------------------

------------------------

------------------------

------------------------

----------.

④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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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 소위원회 위원장 선출 관련 규정 신설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정의조항에 사용된 항 표시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홍보 등) ① 의장은 제3조

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따른

프로그램과 일정을 구의회 홈

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내 학교

장 등에게 공지되도록 한다.

② (생략)

제4조(홍보 등) ① -----------

------------------------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회 --------------------

----------------------.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소위원회) ① (생략)

<신 설>

② (생략)

제14조(소위원회) ① (현행과 같

음)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

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위원장

에게 보고한다.

③ (제2항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 사용

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다.

1. ∼ 3. (생략)

제2조(정의) 이 -------------

------------------------

--.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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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정의한 용어 다시 약칭한 용어 개정

❍ 연구단체 등록 관련 규정 명확화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

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

체”라 한다)란 특정의 관심분

야에 관한 조례, 의정 및 구

행정전반, 지역 현안 등에 대

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

적으로 의회사무국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 3. (생략)

제2조(정의) ----------------

---------------------.

1. “연구단체”란 -----------

------------------------

------------------------

------------------------

------------------------

------------------------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들로 구성된 단체를 ------.

2. ∼ 3. (현행과 같음)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생

략)

② 연구단체는 의회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하며, 각 의원은 3

개를 초과한 연구단체에 가입

할 수 없다.

③ (생략)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현행

과 같음)

② 각 의원은 3개를 초과한 연

구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연구단체 등록 등) ① ∼

③ (생략)

<신 설>

제4조(연구단체 등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연구단체 등

록허가의 통보를 받은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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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 정책연구용역 발주ㆍ운영ㆍ관리 관련 조례가 없어 이를 새로이 

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시행하는 의원정

책개발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지

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이란 서

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의 입법활동

과 정책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연구과

제를 선정하고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전문성과

의정활동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의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

체는 의회사무국에 등록함으로

써 제7조에 따른 연구단체 지

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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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2

월 말까지 해당연도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이를 의회 홈페이지

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의원과 의회사무국 소속 직

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해당연도 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과제 제안) ①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의 과제는 의회에 등록

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

에서 제안한다. 이 경우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은 의원정책개발 연

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 위원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임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의 우선순위를 정하

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과제 심의 및 선정) ①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의 과제선정

심의는 심의위원회에서 한다. 의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심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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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과제선정 기준)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 심의 및 선정을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과의 중복 여부

2.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3.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4.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가능성

제8조(과제 사전검토) 의장은 필요한 경우 미리 전문 연구기관 또

는 단체에 제출된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연구기관의 선정) 의회사무국은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

가 선정되면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과제 제안 연구단체는 계약 관련 자료제출 등에 협

조해야 한다.

제10조(관리) ① 의회사무국은 의회에서 추진하는 의원정책개발 연

구용역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1.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②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가 선정되면 과제를 제안한 연구

단체 대표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의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을 주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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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 준용 규정 정정

제11조(평가) 의장은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용역결과

물의 충실성과 우수성에 관한 평가를 한다.

제12조(결과의 공개) 의장은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보고서 및 제11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

개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

회 조례」제4조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

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

------------------------

-------- 제5조제3항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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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약칭 오류 개선 

현 행 개 정 안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보고 또

는 서류의 제출 혹은 현지 확

인을 할 수 있다. 또한,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

는 사람(이하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이라 한다.)의 출

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는 의장을 경

유하여 해당 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 기관에 도달

되도록 해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법령 혹은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감사위원회 또

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

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

------------------------

------------------------

------------------------

------------------------

------------------------

------------------------

------------------------

-- 사람(이하 “관계기관장등”

이라 한다.)의 -------------

------------------------

----------.

② ----------------------

------ 해당일의 ----------

------------------------

----------------- 관계기관

장등은 ------------------

------------------------

------------------------

------------------------

--------.

③ -----------------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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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정당

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할 수 없는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

다.

④ 의장,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장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

게 증인으로서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해야 하며, 선

서하기 전에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

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⑤ (생략)

기관장등은 ---------------

------------------------

------------------------

------------------------

------------------------

--.

④ ----------------------

------------------------

관계기관장등에게 ----------

------------------------

------------------------

------------------------

------------------------

------------------------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과태료) ① 제8조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 또

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

술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법 제

49조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9조(과태료) ① ------------

------ ------- 관계기관장

등이 --------------------

------------------------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실비보상) ① 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

제12조(실비보상) 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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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

의 범위에 관한 조례

❍ 목적조항에 사용된 약칭 정정 

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

한 사람(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

비 규정」별표 2 제2호를 준용

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②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

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③ ∼ ④ (생략)

⑤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현지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머

무른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

다.

⑥ 증인 등이 거짓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

용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 사람(이하 “증인등”이라 한

다)에 -------------------

------------------------

------------------------.

② 증인등에게 ------------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증인등에게 ------------

------------------------

------------------------

------------------------

------------------------

--.

⑥ 증인등이 --------------

------------------------

------------------------

----------------------.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 제1조(목적) --------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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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약칭 오류 정정 

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5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

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

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

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치법」 ----------- 서울특

별시 강서구의회 ----------

------------------------

------------------------

------------------------

--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

서구의회의 원활한 의회 운영

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

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4. ∼ 6. (생략)

제2조(범위)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회 --------------------

------------------------

----------------------.

1. ∼ 2. (현행과 같음)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

라 한다) ----------------

------------------

4. ∼ 6.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원면직의 제한) (생략)

1. ∼ 2. (생략)

3. 감사원,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제3조(의원면직의 제한)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 수사기관(이하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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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 회기 총일수 산정 관련 규정 신설

❍ 안건 제출ㆍ발의 기간 신설 

❍ 상임위원회 회부 없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안건 신설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

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

사 중인 때

4. (생략)

등”이라 한다)에서 --------

-----------------------

--------

4. (현행과 같음)
제4조(의원면직 제한 사유의 확

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

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

당 공무원이 제3조에 따른 의

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

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의원면직 제한 사유의 확

인) ---------------------

------------------------

------------------------

------------------------

------ 감사원등의 장에게 확

인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회기) ① ∼ ② (생략)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

한다. <신 설>

④ (생략)

제14조(회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회기

를 정하지 못한 때에는 그 다

음날부터 폐회된 것으로 보고

회기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 제21조(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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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

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

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

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

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신 설>

<신 설>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

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

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

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가 제

출하는 의안은 그 소관에 속하

는 사항에 한한다.

②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

기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

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

다.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과 제3항을 신설]
제23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

② (생략)

<신 설>

제23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안건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다.

1. 의장ㆍ임시의장ㆍ부의장ㆍ상

임위원장의 선거

2. 의장ㆍ부의장 불신임 및 사

임의 건

3. 상임위원회 사임 및 회기 중

제출된 의원 사직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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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위

원 선임ㆍ개선의 건

5.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7. 의원의 청가(5일 초과의 경

우를 말한다)에 관한 건

8.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 본회

의 출석요구의 건

9. 재의요구에 대한 재의의 건

10.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1.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12.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변

경의 건

13. 휴회 및 폐회에 관한 건

14. 본회의 중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

15.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 또는

결의안 중 시급을 요하는 의

안

1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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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제정)

❍ 이 제정조례안과 연결되어 개정되어야 할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의 직무상 공백

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대행)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

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부의장(이하 “부의

장”이라 한다)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

우

제3조(직무대리) 의장이 출장, 휴가, 경조사, 질병으로 인한 단기간

의 치료ㆍ입원 등 사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대행 또는 직무

대리를 하는 부의장은 그 권한 또는 직무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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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장 직무대리)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의장 권한대행 등) -----

------------------------

---------------- 「서울특

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권한대

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부의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

나 그 직무를 대리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법정대리) 서울특별시 강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

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강

서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

무원”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

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

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

다.

2. ∼ 3. (생략)

제2조(법정대리) 서울특별시 강

서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

무원”이라 한다)이 ---------

------------------------

------------------------

------------------------

------------------------

------------------------

------------------------

----------------.

<삭 제>

2. ∼ 3. (현행과 같음)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 제3조(지정대리)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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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

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

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생략)

------------------------

------------------------

-------------------- 서울

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 ---

------------------------

----------.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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